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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우리나라는 20세기 들어 식민통치와 분단, 그리고 同族간의 전쟁이라는 他律的 苦難의 사슬을 
끊고 60년대 이후의 각고의 노력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開途國 經濟發展의 모델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3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5천달러에 이르는 개도국의 선두주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하고 저렴한 우수 노동력과 근로자들의 잘 살아보겠다는 왕성한 근로의욕, 
기업가들의 높은 성취동기와 투자의욕, 그리고 이와 같은 근로자와 기업가의 의욕에 點火를 시킨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 경제성장에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成長優先의 발전전략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은 앞당겨 실현하였으나 成長果實을 

지역간․계층간에 고르게 나누어 社會的 衡平을 진작시키는 福祉政策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계층간․지역간 不衡平이 심화되어 분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富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근로복지의 개선 없이는 경제의 지속적 발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의 고도성장은 그 자체가 사회 각 부문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새로운 과제들이 대두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던 각종 요인이 크게 퇴색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資本不足만 해소되면 고도성장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인구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노동력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어 제조업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생산직근로자의 求人難을 겪을 정도로 노동력의 공급이 부분적으로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권리의식과 참여의식이 높은 고학력의 젊은 근로자들의 대량유입으로 권위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기성세대와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자본의 조달보다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인력개발의 효율화가 경제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자의 
근로의욕 진작과 분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근로복지정책의 강화가 크게 요청되고 있다.
1987년의 6․29 선언 이후 폭발적으로 분출하였던 각계각층의 '자기몫 찾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고 있고 勞動運動의 활성화로 임금 및 근로조건도 크게 개선되었으나 부동산 및 

전․월세가격의 급등과 높은 물가상승은 근로자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가중시켜 

고율의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의욕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으며, 불로소득 및 과소비풍조에 
대한 보상심리, 주택가격 및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보상요구, 근로자의 복지향상욕구 등 정부나 
특정사용자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사회적․경제적 애로가 임금협상과정에서 

임금인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임금인상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가와 근로자라는 부가가치 생산의 主體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단기적인 임금인상에만 

집착하여 장기적으로 노사가 함께 피폐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따라서 경직적인 賃金攻防으로 인한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퇴색해 가는 근로의욕을 

회복시켜 사회적 안정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시켜 모든 국민이 풍요롭고 여유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先進福祉國家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근로복지향상을 통해 

경제발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생산직근로자도 성실히 노력하면 중장기적으로 

중산층으로 발돋움하여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를 위한 투자는 소비적 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일터, 안정되고 살맛 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원동력이 되고 노사가 고통과 보람을 함께 나누어 산업평화와 경제안정을 이루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여야겠다는 社會的 合意 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Ⅱ장에서 근로복지의 의의와 성격을 분석하고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각각 일본과 우리나라의 근로복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제Ⅴ장에서는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Ⅱ. 勤勞福祉의 意義와 目的

1. 勤勞福祉의 意義

가. 근로복지의 개념
1987년 하반기 이후의 노동운동의 활성화는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의 높은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은 기대한 만큼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도 
임금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근로복지 개선을 통한 실질생활수준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와 

사용자도 근로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의 개념에서부터 많은 혼선이 
있는 바, 우선 근로복지의 개념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복지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朴世逸 敎授는 廣義와 狹義로 나누어 개념 
정립을 하고 있는데 廣義로는 "근로자들의 물질적․정신적 행복 혹은 만족을 높이기 위해 
근로조건이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諸活動"으로 정의하고, 狹義로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과 
같은 기본적 근로조건 이외의 부가적 내지 부차적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諸政策이나 活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

朴來榮 敎授는 朴世逸과 마찬가지로 狹義와 廣義 두 가지로 개념정립을 하고 있는데 廣義의 

근로복지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키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실업, 산재, 질병, 노후생활 및 소외 등 생활불안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임금과 근로복지, 소득과 재산형성, 생활설비와 사회서비스, 여가와 문화생활, 자유와 참여 등 
생활향상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직․간접으로 이루어지는 

물질적․정신적․객관적․주관적인 便益"을 말하며, 狹義의 근로복지는 "法的으로 확립된 기본 
근로조건 아래서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임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便益"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

禹在賢 敎授는 근로복지 대신에 産業福祉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산업복지는 근로복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산업복지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생활안정, 생활수준향상 등 
생활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시책, 시설, 서비스 활동의 종합적․통일적 체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3) 朴世逸 및 朴來榮의 廣義의 근로복지와 유사하다.
한편 일본에서는 근로복지를 勞動福祉라고 부르고 있는데 平石長久는 노동복지를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이외의 부가적인 근로조건개선 및 근로자의 

상호부조활동에 의하여 근로자 생활의 안정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하는 각종 시책 및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4)

우리나라 勞動部일반적으로 근로복지라 하면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과 같은 기본적 근로조건 

이외의 부가적 내지 부차적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나 활동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어5) 朴世逸의 협의의 근로복지 및 
平石長久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이상 살펴본 근로복지의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근로복지는 넓은 의미에서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물질적․정신적 만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 및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고, 좁은 
의미에서는 임금 및 근로시간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 이외에 附加的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책 및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복지는 狹義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근로복지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국가의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나 제도가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복지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복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연구도 근로복지를 좁은 의미로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그런데 근로복지의 개념을 이와 같이 좁은 의미에서 파악할 경우에는 임금, 근로시간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이미 상당 수준 충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朴世逸, 1988). 왜냐하면 임금수준 자체가 너무 낮거나 근로시간 자체가 너무 길거나 
작업장의 安全施設이 극히 취약하거나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기본적인 근로조건마저 극히 

열악한 상황에서 좁은 의미의 근로복지를 논한다는 것은 空虛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이 적정수준까지 향상되고, 근로시간도 적정화되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물가 및 부동산가격 등이 안정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근로복지 

문제를 논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과거 60∼70년대에는 임금수준 자체가 매우 낮았고 근로시간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0시간을 상회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마저 미흡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해서라도 더 높은 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았으며 근로복지 문제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7년의 6․29선언 이후 노동운동의 활성화 영향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크게 향상되면서 초과근무를 기피하는 근로자가 

많아지게 되었고 근로자들은 임금, 근로시간의 개선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근로복지 향상을 
통하여 보다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복지욕구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복지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근로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였다고 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결코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되며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더욱 충실히 하면서 부가적인 근로복지의 

개선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근로복지의 실시주체
근로복지는 실시주체에 따라 정부 및 공공단체가 主體가 되어 시행하는 公共勤勞福祉, 기업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企業勤勞福祉, 그리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단체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행하는 自主勤勞福祉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공공근로복지는 일반국민에 대한 복지제도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복지와 비근로복지의 한계가 뚜렷하지 않고,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정부․기업 및 
근로자가 분담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기업근로복지가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하며 

자주근로복지도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 시행주체별 근로복지의 엄격한 구분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하 실시주체별 근로복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公共勤勞福祉
공공근로복지는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단독으로, 또는 이들이 협력하여 실시하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제활동을 의미한다. 공공근로복지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내지 
노동정책의 일환으로서 시행되며 국가가 실시의 최종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중에는 기업을 

통하여 실시되는 것도 있다. 공공근로복지 가운데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은 
일반국민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이며 産災保險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복지제도이다.
공공근로복지는 社會保險과 公共勤勞福祉서비스로 大別할 수 있다. 국가의 사회정책 내지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에게도 그 

실시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제도로는 ①근로자와 그 가족의 

부상․질병의 경우에 보험급부를 지급하는 의료보험제도, ②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사망 등의 경우에 보험급부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産災保險), 
③근로자들의 노령․사망시에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국민연금제도, ④근로자가 失職한 경우에 실업급부를 지급하고 직업훈련과 직업알선을 통하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고용보험(실업보험)제도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용보험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근로복지서비스로서는 ①근로청소년회관, 노동복지회관, 구판장 등 각종 
공공근로복지시설의 운용 및 관리사업, ②목돈마련, 내집마련 등을 위한 근로자재산형성제도, 
③근로자주택건설 등 근로자 주거안정지원 등을 들 수 있다.

2) 企業勤勞福祉
기업근로복지는 때때로 기업내 福利厚生制度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임금 및 근로조건 이외에 



기업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便益을 의미하며, 歐美에서는 附加給與(fringe benefits)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의 관점에서 보면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여러 기업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업근로복지는 법률에 의해서 기업이 그 실시를 의무로 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法定勤勞福祉와 法定外勤勞福祉로 구분할 수 있다.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퇴직금제도 등 
관련법에 의해 기업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法定勤勞福祉의 

例에 속하며, 법률에 의해 강제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자금의 일부 지원, 문화․체육시설의 제공, 목욕시설․의무실 등의 
운영, 출퇴근 버스 운영, 경조비 지급 등은 法定外勤勞福祉에 속한다. 기업근로복지를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法定外勤勞福祉를 의미한다.

3) 自主勤勞福祉
자주근로복지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근로자복지활동으로서 

조합원의 관혼상제․출산․葬祭 등의 경우를 대비한 共濟活動, 조합원에 대한 생활자금의 대출 
등을 목적으로 한 信協活動, 구판장 운영 등의 生協活動, 기타 노조 소유의 각종 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다. 근로복지의 대상
일반적으로 근로복지의 對象 또는 客體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을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산업․직업․성별을 불문한다.
공공근로복지는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기업근로복지는 기업내 근로자로 그 이용이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주복지는 
개별기업노조가 중심이 되어 실시될 때는 그 대상은 개별기업의 근로자로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업단위를 초월하여 타기업의 노조와 협력하여 또는 소비자단체 등 다른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할 경우 또는 상급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자주근로복지활동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개별기업의 근로자를 초월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재직중인 근로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퇴직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도 활발히 개발되어가고 있다.

주석 1) 朴世逸(1988), p.7.

주석 2) 朴來榮(1982), p.17.
주석 3) 禹在賢(1985), p.29.
주석 4) 平石長久(1989). p.1.
주석 5) 노동부 임금복지과, 「근로복지현황과 시책」, 『勞動』, 1990.10. pp.12∼17.

2. 勤勞福祉의 目的과 特性

가. 근로복지의 목적과 기능
근로복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향상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지만 그 실시 주체에 따라 구체적인 목적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1) 公共勤勞福祉
공공근로복지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내지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근로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근로복지 중에서도 상당부분은 기업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근로기준의 설정은 기업근로복지의 최저수준을 정해 주기 때문에 

공공근로복지는 기업근로복지와 자주근로복지를 先導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공공근로복지는 근로자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을 

감안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와 법정근로기준의 설정,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 기본적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노동력의 건전한 보전과 개발, 근로의욕의 증진과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고용 및 소득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를 통한 경제사회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목표로 한다.
기업근로복지는 기업의 노무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산업간․기업규모간 근로복지의 격차가 

발생하여 중소기업근로자등은 충분한 복지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근로자와 
같이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계층의 보호문제가 근로복지의 衡平化 차원에서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 기업근로복지
기업근로복지는 국가의 공공근로복지정책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기업의 노무관리의 

중요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업근로복지는 ①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고용 및 소득의 안정, 
②노사관계의 안정, ③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④근로의욕 증대 및 노동생산성 향상, 
⑤노동력의 확보 및 유지, ⑥근로자모집비용의 절감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의 배경에는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忠誠 및 從屬도 기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도한 기업근로복지는 근로자를 기업에 종속시켜 근로복지증진을 명목으로 근로자의 

속박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1)

3) 自主勤勞福祉
근로자 스스로의 단결과 협력에 의해 실시하는 자주근로복지는 공공근로복지와 기업근로복지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즉 공공근로복지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욕구와 어느 정도 乖離가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복지수준의 보장에 그치고 있으며, 기업근로복지는 근로자를 기업에 종속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자주근로복지는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여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스스로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자주근로복지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자주적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생활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근로복지활동을 통한 노동조합 조직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노동조합은 근로복지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부족, 자금의 부족, 
경영기술의 취약, 노조원의 무관심 등의 제약조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주요 관건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별노조를 초월하여 지역별․업종별로 연대하거나 

상급노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주근로복지활동도 전개하게 된다.

나. 근로복지의 실시주체별 특성
1) 公共勤勞福祉
공공근로복지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開放性을 그 특징으로 한다. 
공공근로복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실시주체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기업 및 
특정지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공공근로복지의 재원은 정부예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경제발전에 부응한 기본적인 복지욕구 충족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복지욕구를 국가차원에서 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공근로복지는 각국이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여건하에서 사회적으로 공감된 

최저수준을 상회하여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2) 企業勤勞福祉
국가의 공공근로복지는 앞서 언급한 限界와 制約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부분이 많게 된다. 따라서 
기업근로복지는 바로 공공근로복지의 부족부분을 보완하여 주는 補完性을 그 첫번째 특징으로 

한다. 또한 개별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수준이 크게 향상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복지시설을 
기업이 高賃金의 지불 대신 집단적인 기업복지시설을 구비함으로써 임금을 보완하고 기업의 

노무관리를 효율화 할 수 있다.
기업내 복지후생시설은 기업내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폐쇄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일부기업에서는 기업내 복지시설을 타기업 근로자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는 폐쇄적인 것이 보통이다.
기업근로복지는 기업의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업복지는 법률이나 외부의 
강제에 의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주적․임의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은 기업근로복지의 자주성과 임의성은 기업이 자유재량에 따라 근로복지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복지수준이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自主勤勞福祉
공공근로복지 및 기업근로복지는 근로자의 要求(needs)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근로복지는 이를 보완하여 근로복지를 보강․충실화하는 보완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기업근로복지는 경제적 强者인 기업이 노무관리 및 생산성 향상의 차원에서 경제적 弱子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실시되는 데 반하여 자주근로복지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과 요구에 의해 자주적으로 실시한다는 自主性을 그 두번째 특징으로 한다.
기업근로복지는 개별기업내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폐쇄성이 강한 데 반하여 자주근로복지는 

개별노조단위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폐쇄성이 강하지만 개별노조를 초월하여 타기업의 노조와 

협력하여 또는 상급단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고 협동조합, 소비자단체 
등 노조 이외의 외부단체와 협력하여 복지활동을 실시할 때도 많다. 이와 같은 경우의 
자주근로복지는 개방성을 갖게 된다.

주석 1) 平石長久(1989), pp. 66∼70.

3. 勤勞福祉의 發展過程

가. 근로자 욕구의 변천
근로자의 욕구는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의 발전단계와 각 개인의 경제적․사회문화적 

수준 및 生涯週期(life cycle)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매슬로우」(A.H.Maslow)의 慾求5段階理論1)

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 및 
안정욕구, 사회적 욕구, 自尊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안전 및 안정의 욕구가 지배적인 욕구로 나타나며, 안전 및 
안정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사회적 욕구가 지배적인 욕구로 나타나는 등 인간의 욕구는 

기본적 욕구로부터 高次元의 욕구로 추구하는 우선순위가 변화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욕구의 
5단계설은 근로복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生理的 慾求(physiological needs)는 생명의 유지 및 삶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모든 욕구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되게 된다. 근로자의 생리적 욕구로서는 
衣․食․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용의 확보와 임금보장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의 고용기회 
창출 및 체불임금해소 노력은 근로자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의 욕구가 지배적 욕구로 나타나며 동기부여의 

誘引으로 작용하게 된다.
安全 및 安定의 慾求(safety, security needs)는 인간이 물질적 측면과 직장․직위 등의 신분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고 싶어하는 自己保全에 대한 욕구로서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서 지배적인 욕구로 나타나게 된다.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제도 등의 사회보장제도, 근로자재산형성지원제도, 
적정임금보장 및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고용안정 및 주거안정지원제도, 산업안전법 및 
근로기준법의 시행, 근로시간 단축, 근로환경개선, 근로자의 공제활동 등을 모두 근로자의 안전 
및 안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社會的 慾求(social needs)는 인간이 어디에 소속하거나 다른 집단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다른 
사람과 다정한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이다. 제1차적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 및 안정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동기부여의 실질적 根源으로서 사회적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 근로자를 
위한 문화․체육․레크리에이션시설의 확충, 기업내 각종 취미활동의 지원, 노사협의제도의 운영 



및 노사간의 대화채널의 확대 등은 노사간은 물론 동료 근로자간의 신뢰감과 歸屬感을 높여 서로 

믿고 협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생리적 욕구, 안전 및 안정의 욕구, 사회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自尊實現의 慾求(self-respect 
needs)가 지배적 욕구로 나타나게 된다. 자존의 욕구는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이다. 근로자의 자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성․적성․능력 등 개인을 존중한 인사노무관리제도를 확립하여 능력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자존의 욕구까지 어느 정도 충족되면 自我實現의 慾求(self-actualization needs)가 나타나게 된다. 
업무를 통한 자기성취, 잠재능력의 계발을 위한 교육훈련, 근로자의 경영참여 등에 대한 욕구는 
모두 자아실현욕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아실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기회의 확대, 제안제도․QC․ZD 등을 통한 근로자의 참여기회 확대, 경영참가의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이론을 근로자의 일에 대한 태도와 연결시켜 보면 근로자는 각 단계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작업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근로의욕과 동기부여가 제대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의 개선을 고려하는 정부․기업․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갈망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최대의 복지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허즈버그」(F.Herzberg)의 動機․衛生理論(Motivation/Hygiene Theory)에 의하면 근로자의 
욕구는 본질적 요소와 비본질적 요소로 구분되는데 임금, 작업환경, 직부의 안전성, 대인관계 등 
비본질적 요소는 근로자의 불만을 억제하는 소득적인 衛生要因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기부여요인은 직무의 성취, 성취에 대한 인정, 
승진 및 발전 등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고 있다. 2) 즉 「허즈버그」의 이론에 의하면 
「매슬로우」의 1∼3단계의 욕구는 비본질적인 기본적 욕구로서 근로자의 동기부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4∼5단계의 욕구가 본질적 요소로서 동기부여에 직접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경제사회의 발전과 근로복지제도의 발전
근로복지라는 개념은 産業化의 産物이다. 그러나 산업화의 초기에는 정부나 사용자가 溫情主義에 
바탕을 둔 救貧的 차원에서 저소득자에게 식량이나 급식을 일부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근로자의 생활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산업화 초기의 잉여노동력이 풍부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은 低賃金과 長時間 勞動, 가혹한 규율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빈곤, 질병, 無知, 실업 
등의 두려움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일부 근로자들은 공제조합이나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자기들 스스로 집단적인 생활안정대책을 수립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自助的인 활동도 

기금의 부족으로 근로자에게 별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이러한 산업화 초기의 상황은 근로자들의 육체적 磨滅과 정신적 疲弊를 가져와 생산성이 

저하되고 노동력 재생산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순조로운 발전을 저해하였다. 
이에 E라 19세기에 들어서는 노동력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정한 근로기준을 규정하는 
工場法(Factory Act)이 제정되었는데, 영국이 1802년, 프랑스가 1841년, 오스트리아가 1859년, 
그리고 일본을 1911년의 일이었다.
그러나 공장법의 내용이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너무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死文과 

같이 거의 준수되지 않았다. 영국의 경우에도 1833년에 가서야 섬유공장에서 9세 이하의 고용을 
금지하였고 13세 이하 아동의 1일 근로시간을 9시간 이내로 정하였으며, 공장감독제도를 
확립하고 세계 최초로 근로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영국의 「오웬」(Rober Owen: 1971∼1858)이 溫情主義에 입각한 기업경영을 
함으로써 기업근로복지의 선구자가 되었다. 공장소유자인 그는 종업원의 인간적 욕구를 강조하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업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였다. 「오웬」의 영향을 받은 상당수의 기업에서 탁아소 설치, 
질병급부지급, 식사시간의 음악제공, 기술교육실시, 구내매점설치 등 기업근로복지의 초보적인 
형태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기업근로복지는 사용자의 溫情主義에 입각하여 과거의 
'회초리와 굶주림'에 의한 근로자 관리방식에서 '회초리와 당근'에 의한 근로자 관리방식으로의 



전환으로서 주로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되었다.
산업화가 초기단계를 넘어서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빈곤, 
질병, 부상 , 실업 등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불안의 원인이 근로자 자신보다는 자본주의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더 크게 기인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근로자의 생활보호 등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은 노사분규를 
야기시켰다. 거듭되는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정부와 사용자는 근로자 생활안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기업의 기업내 근로복지제도의 
확충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을 실시한 나라는 독일이었다. 독일은 1883년에 疾病保險法, 1884년에 
産災保險法, 1889년에 老齡年金保險法 등 일련의 사회보험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서구제국에 파급되어 20세기 중반까지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제도가 선진각국에 계속 도입되었다.
기업근로복지에 있어서도 20세기 들어 기업의 지불능력 증가와 부분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의 
발생, 그리고 30년대 이후의 인간관계론의 보급 등으로 기업근로복지제도도 꾸준히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노동조합이 기업근로복지를 사용자의 溫情的 恩惠가 
아닌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요구하면서 근로복지를 노사간의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됨으로써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물론 기업근로복지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노동조합의 노력은 처음에는 사용자의 강한 저항을 받았지만 

결국은 기업근로복지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되면서 근로복지제도의 

다양화와 적용범위의 확대, 복지내용의 충실화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전체 
사회구성원 중에서 피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고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화는 물론 각종 공공복지시설의 

확충에도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뒤따르게 되었다.
서구제국의 복지제도는 50년대와 60년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복지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내용의 충실화가 이루어져 60년대에는 福祉國家(welfare state)의 황금기를 맞았으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과도한 재정부담은 기업과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福祉病'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조정의 움직임까지 보였다. 이에 따라 공공근로복지를 보완하는 기업근로복지와 
자주근로복지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주석 1) A.H.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ry, N. Y.: Marper & Row, 1954.

주석 2) F.Herzberg, et al., The Motivation to Work, John Wiley & Sons, Inc., 1959: Work and the Nature 
of Man, World Publishing Co., 1966.

Ⅲ. 日本의 勤勞福祉制度

1. 公共勤勞福祉

가. 사회보험
일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는 1922년의 健康保險法 제정에 의해 19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일본의 사회보험제도의 확립은 50년대말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에는 勞動省를 신설하였고 勞動者災害補償保險法과 失業保險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산재보험 및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1954년에는 일반피용자를 대상으로 한 厚生年金保險法을, 1959년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國民年金法을 각각 제정․시행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확립하였다. 1958년에는 일반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國民健康保險法을 제정하여 195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1927년부터 
일반피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건강보험과 더불어 의료보험제도를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업보험(고용보험) 등 4가지 사회보험체계가 마련되었다. 
실업보험제도는 1974년에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75년 4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적극적 



고용정책차원의 고용보험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1) 年金保險
일본의 연금보험은 地域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연금(지역보험)과 職域을 기반으로 하여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보혐(직역보험)을 결합한 복합적인 이중구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後者의 피보험자는 前者의 제도에 2중 가입되어 있다. 연금보험의 관리․운영은 
정부(厚生省)가 맡고 있다.

가) 국민연금제도
1959년에 제정된 국민연금법에 의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일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강제적용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피보험자는 농업과 
기타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제1호 피보험자,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와 공제조합 가입자(피용자 
그룹)인 제2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의 無收入 被扶養配偶者인 제3호 피보험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給付에는 老齡給付, 障害保險, 遺族給付의 3종류가 있으며, 연금수급자는 이 중에서 
하나의 급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財源은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제2호 및 제3호의 피보험자에 대한 후생연금보험과 각종 
공제조합으로부터의 醵出金 및 國庫負擔으로 조달되고 있다.

나) 후생연금보험제도
1954년에 제정된 후생연금보험법에 의해 195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후생연금보험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65세 미만의 일반피용자 및 선원을 대상으로 하며, 급부의 
종류에는 노령급부, 장해급부 및 유족급부의 3가지가 있다.
財源은 피용자와 사용자가 1/2씩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해 조달되는데 남자근로자, 여자근로자, 
갱내근로자 및 선원의 3그룹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다는 점이 특색이다.

2) 健康保險(醫療保險)制度
일본의 의료보험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으로 구분된다. 前者는 건강보험법에 의거 192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後者는 195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출산 및 사망의 보험사고에 대해 피보험자와 부양가족에게 의료급부 및 
현금급부(상병수당금, 출산수당금, 육아수당금, 장의비 등)를 지급하며, 보험재원은 노사가 1/2씩 
부담하는 보험료와 일부 국고보조로 조달된다.

3) 雇傭保險制度
1947년에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1974년 12월 28일 실업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대체하여 1975년 4월 1일부터 적극적 고용정책 차원의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업종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피용자에 대해 강제 적용된다. 다만 농립수산업의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의적용대상이며,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 4개월 이내의 계절적 
사업에 고용된 자, 선원보험의 피보험자 및 재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求職者給付와 
就職促進給付가 있다. 구직자급부는 실업기간 중 실직 전 임금의 6∼8할을 지급하는 기본수당과 
실직자의 직업훈련의 원활화를 위한 기능습득수당, 기숙수당 및 상병수당이 있다.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유인하기 위한 취직촉진급부에는 재취직수당, 상용취직준비금, 이전비 
및 廣域求職活動費가 있다.
일본고용보험제도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雇傭保險 3事業은 雇傭安定事業, 能力開發事業 및 
雇傭福祉事業이 있다.
고용보험의 재원은 노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으로 조달된다.

4) 勞動者災害補償保險制度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및 사망에 대하여 보상해 주기 위한 노동자재해보상보험(勞災保險)은 



194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勞災保險의 대상은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强制適用事業과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하는 

任意適用事業으로 구분되는데, 농림수산업의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모두 강제적용의 대상이 된다.
勞災保險의 財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해 조달된다. 보험급부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급부와 통근재해에 대한 급부로 나누어지며, 급부의 종류에는 요양급부, 휴업급부, 장해급부, 
유족급부,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등이 있다.

5) 各種 共濟組合
공공부문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민간부문의 사립학교 교직원과 농림어업단체 직원 등 
특수직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등 공제조합, 지방공무원등 공제조합, 사립학교 교직원 
공제조합, 농림어업단체직원 공제조합 등 다양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공제조합은 
후생연금보험의 기능과 건강(의료)보험의 기능을 통합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나. 공공근로복지서비스
1) 사회보험을 제외한 일반공공근로복지시책은 1988년까지는 勞動省의 勞政局 및 
勞動基準局에서 분산하여 추진해 왔으나 근로자복지시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1988년 10월부터 勞政局에 勞動者福祉部를 설치하여 企劃課 및 근로청소년실을 두고 있다.
또한 1988년 3월부터는 풍요로운 근로자생활의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근로복지정책의 전개에 
관한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근로자복지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복지간담회는 학계를 중심으로 사용자, 근로자 및 언론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되며, 
전문적인 사항을 연구․검토하는 학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專門部會를 두고 있다. 간담회의 
의장은 학식경험자 중 互選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복지간담회는 ①풍요로운 근로자 생활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②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지원 방향, ③근로자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및 
기타 풍요로운 근로자 생활의 실현을 위한 국가 등의 역할에 대해 조사․검토하여 勞動大臣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1) 1990년 4월에는 勞動省에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근로복지간담회」를 설치하여 근로복지격차 해소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근로자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972년부터 知事를 長으로 하는 「노동자복지대책연락협의회」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근로복지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로 

활용하고 있다.2)

또한 국가의 주요 근로복지사업은 고용촉진사업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는 바,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촉진사업단은 일본에 있어서의 공공근로복지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2) 公共勤勞福祉施設의 設置․運營
가) 연금보험에 의한 근로복지사업
연금보험의 적립금은 大藏省의 자금운용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는데, 적립금의 
상당부분이 年金福祉事業團을 통하여 피보험자를 위한 주택자금대부와 요양시설, 레크리에이션 
및 체육시설, 휴양시설, 교양문화시설, 급식시설 등의 후생복지시설의 건설에 사용되고 있다.

나) 雇傭保險에 의한 근로복지사업
일본의 고용보험은 失業給付와 함께 3事業(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인데, 그 중 고용복지사업은 雇傭促進事業團에서 고용보험의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로 주거를 이전하여 취직하는 근로자를 위한 

고용촉진주택(약13만호)의 건설 및 관리운영, 근로자의 종합복지시설인 전국근로청소년회관, 
근로자직업복지센터, 중소기업레크레이센터, 근로자종합복지센터, 각종 근로자체육시설 및 
야외활동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공공근로복지시설은 <표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시설과 휴양 
및 스포츠 시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표 Ⅲ-1> 고용촉진사업단의 예산개요(1988)

<표 Ⅲ-2> 일본의 공공근로복지시설 현황



<표 Ⅲ-2>의 계속

<표 Ⅲ-2>의 계속



3) 勤勞者 財産形成促進制度
근로자가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근로조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근로자 자신이 저축과 내집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1971년에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을 재정한 이래 근로자의 재산형성촉진제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일본의 근로자 재산형성촉진제도에는 貯蓄制度, 財形給付金制度, 
財形基金制度, 財形融資制度의 4가지가 있다.

가) 저축제도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저축제도에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財形貯蓄制度), 
근로자재산형성연금저축제도(財形年金貯蓄制度), 
근로자재산형성주택저축제도(財形住宅貯蓄制度)가 있다.
財形貯蓄制度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 계획적인 장기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저축제도로서 55세 미만의 근로자가 금융기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임금으로부터 사업주를 통하여 예입되며, 1972년 
1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財形年金貯蓄制度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60세 이후에 연금으로서 수급받기 위한 
저축제도로서 55세 미만의 근로자가 금융기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를 통해 5년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에서 예입하면 60세 이후 所定의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저축원금 500만엔까지는 이자에 대한 非課稅의 
특전이 주어지고 있다.
財形住宅貯蓄制度는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55세 미만의 근로자가 금융기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5년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에서 사업주를 통해 
예입하면 주택의 구입 또는 중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융자도 받을 수 있는 저축제도로서 

저축원금 500만엔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非課稅하고 있다. 일본의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제도의 
계약지수, 저축잔고, 사업소수를 보면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일본의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제도 실시 현황

나) 재형급부금제도와 재형기금제도
근로자재산형성급부금제도(財形給付金制度)는 노사 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연간 최고 10만엔까지 거출하여 7년 경과 후에 거출금의 원리금을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자 재산형성촉진제도이다. 거출시점의 거출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과세하지 
않고 사업주에게는 거출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며 1975년 10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근로자 재산형성기금제도(재형기금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재산형성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연간 최고 10만엔까지 거출하여 7년 경과후에 거출금의 원리금을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자 재산형성촉진제도로서 1978년 10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재형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100인이상이 필요하여 財形基金이 설립되면 
고용촉진사업단에서 30만엔(중소기업사업주의 공동설립의 경우에는 100만엔)의 
기금설립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財形給付金制度와 財形基金制度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업주가 재형급부기금 또는 재형기금을 설립하여 거출을 행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사업단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연간 거출금액의 5~20%(영세기업 20%, 소기업 10%, 중기업5%)를 
財形助成金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 재형급부금 및 재형기금제도의 실시 현황을 보면 <표 Ⅲ-4> 및 <표 Ⅲ-5>와 같다.



<표 Ⅲ-4> 재형급부금제도 실시 현황

<표 Ⅲ-5> 재형기금제도 실시 현황



다) 財形融資制度
고용촉진사업단에서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내집마련分讓融資, 
내집마련個人融資, 및 財形進學融資를 실시하고 있다.
1973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집마련分讓融資制度(財形持家分讓融資制度)는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분양한는 사업주 등에 대하여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1990년 10월 현재 일반사업주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6.49%이고 상환기간은 35년이다.
197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집마련分讓融資制度(財形持家個人融資制度)는 근로자 개인이 
주택을 건설․구입 또는 개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재형주택저축의 잔고에 따라 최고 

3,000만엔까지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1990년 10월 현재 대출금리는 6.49%(중소기업 
근로자는 최초 5년간 5.50%)이며 상황기간은 35년간이다.
財形進學融資制度는 1978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대학에 진학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재형저축잔고의 5배(최고 300만엔)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1990년 10월 
현재 연 7.92%, 5년 이내 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다.
일본의 근로자재산형성촉진을 위한 융자 실적을 보면 <표 Ⅲ-6>과 같은데 내집마련個人融資를 
제외하고는 융자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표 Ⅲ-6> 일본의 근로자 재산형성촉진을 위한 융자 실적



4) 중소기업근자복지대책

가) 중소기업근로자종합복지추진사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근로자복지격차를 완화하고 고령화의 진전, 근로자의 복지요구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종합적인 생애복지의 충실화를 위해 1988년부터 중소기업근로자 
종합복지추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근로자 및 사업주가 공동으로 市區町村 단위에서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①재직중의 생활안정, ②건강의 유지 및 증진, ③노후생활의 안정, 
④자기계발 및 여가활동, ⑤재산형성 등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행하는 경우 市區町村을 통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복지서비스센터에는 市區町村 공무원이 
파견근무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중소기업 퇴직금공제제도는 단독으로 퇴직금을 적립․운용해 나가는 것이 곤란한 상용근로자 

300인 이하,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고 정부의 보조금과 퇴직적립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共濟融資制度를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로복지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소기업 
퇴직금공제제도에 의한 공제융자제도는 중소기업 퇴직금공제제도에 가입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택, 보건시설, 급식시설, 교육․문화․체육시설 등 근로복지시설의 설립, 증․개축 또는 시설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필요 설비 및 비품 구입의 경우에 중소기업 사용자에게 소요자금의 70%까지 
長期 低利(15년 분할상환, 이자율 7.1%)로 융자해 줌으로써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소기업의 근로복지시설의 확충을 지원해 주고 있다.

5) 근로자의 refresh 대책

근로자는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혁신의 진전 등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며 
긴장의 연속 속에서 직업생활을 해야 하므로 직무수행과정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업생애의 중간 중간에 일정기간 동안 

직무를 떠나 心身의 피로를 씻어내어 원기를 회복(refresh)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1989년부터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직무를 떠나 축적된 피로를 풀어 건강을 
증진시키고 직업에 필요한 지식을 보충할 기회를 갖게 하는 장기휴가제도, 즉 refresh 휴가제도의 
보급촉진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 refresh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석 1) 근로자복지간담회, 『ゆとり社會とマイライフの創造』, 1990. 7.

주석 2) 勞動省, 『日本の勞動政策』, 平成2年版, p. 322.
 
2. 企業勤勞福祉

가. 일본의 기업근로복지 발전과정

일본의 기업근로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사용자에 의한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노동강화, 저임금의 유지․보완, 
노동운동 억압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즉 기숙사의 건립, 구내매점의 운영, 현물급여, 
사내교육실시, 퇴직금제도, 의료지원과 같은 초보적인 기업근로복지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溫情主義에 입각하고 있었으며, 그형태만 복지제도였지 실제로는 
노동강화와 저임금 유지를 위한 착취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노동조합이 사회보장제도의 法制化와 함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 기업근로복지의 團體交涉事項化를 요구하면서부터 기업근로복지도 빠른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노동조합의 春鬪를 통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되고 소득수준향상과 더불어 근로자의 복지욕구도 다양화되고 60년대 
후반부터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업의 근로복지제도는 충실화되고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7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경제가 低成長時代로 진입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도 
성장위주에서 복지중심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기업근로복지의 도입과 운영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기업근로복지는 사회보장제도의 부족부분을 보완하고 노사관계의 안정과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의 低成長과 함께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직근로자뿐만 아니라 
퇴직후의 복지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근로자의 생애를 통한 종합적인 

복지의 충실」에 기업근로복지의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근로복지의 충실화를 위해 정부, 기업, 
노동조합의 역할과 효율적인 비용의 분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면서 기업근로복지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주복지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사간의 
참여적 협조분위기가 성숙되었고 기업은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기업근로 복지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표 Ⅲ-7>에는 일본의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근로복지제도의 변천이 요약되어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사회의 발전은 근로자의 욕구를 고도화시키고 정부와 기업의 부담능력을 

제고시켜 다양한 근로복지 시책의 실시를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5천달러 수준에 이르러 임금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복지국가에의 관심 
및 복지욕구가 크게 증대하며 다양한 근로자의 복지욕구충족을 위해 내집마련지원제도, 
재산형성지원제도,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지원, Home Help 제도의 확충 등 근로복지제도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수준에 이르게 되면 週休 2日制의 
보급으로 인한 여가 간의 증대,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다양화․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가시설의 확충, 생애주기(life cycle)에 대응한 복지시책의 개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건강관리의 
강화, 중고령자 복지대책의 추진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육박하게 되면 양적성장보다는 생활의 질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자기계발 및 생애학습지원제도가 발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Ⅲ-7>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일본근로복지제도의 변천





나. 기업의 복리후생비용

기업이 부담하는 복리후생비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비용총액, 즉 總勞務費의 구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노동비용총액은 근로자의 고용에서 퇴직시까지 근로자에게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정액급여, 초과급여, 상여금 등의 현금급여와 현금급여 이외에 지불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일본 노동성의 분류기준에 의한 노동비용총액의 구성비를 보면 <표 Ⅲ-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금급여의 비율이 약 84%이고 현금급여 이외의 노동비용의 비율이 약 16%이다. 기업복지비의 
절대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구성에 있어서는 法定福祉費의 구성비는 증가하고 

法定外福祉費의 구성비는 감소하고 있다.
한편 1988년의 일본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의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표 
Ⅲ-9>와 같다. 법정복리비 중에서는 후생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법정외복리비의 약 43%가 주거에 관한 
비용으로서 일본에서의 법정외복리후생은 주거안정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오락과 의료보건지원의 비중도 비교적 크다.
노동성이 조사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외복지비는 1988년 현재 11,048엔이나 같은 해 
日經連이 조사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외복지는 21,733엔으로 노동성 조사결과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법정외복지비의 구성비에 있어서는 주택 48.3%, 보건의료 8.5%, 생활원조 
17.2%, 경조․공제보험 7.4%, 문화․체육․레크리에이션 10.0%, 기타 8.6%로서 노동성 조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1)



<표 Ⅲ-8> 일본기업의 월평균 노동비용 추이



<표 Ⅲ-9> 일본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의 구성 내용(1988)

다. 기업근로복지 현황

1) 住居支援制度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기업의 지원시책에는 기숙사, 社宅과 같이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형태와 근로자의 주거관련비용에 대한 지원과 같이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용 주택을 기업이 건설하여 분양하는 방법, 근로자의 주택구입 또는 대지구입의 
비용을 장기저리로 대부해 주는 방법, 근로자의 주택임대료 또는 주택관련융자금의 이자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법 등이 있다.
<표 Ⅲ-9>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기업의 法定外福利厚生費의 약 40%가 주택관련비용으로서 
기업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生活支援制度

가) 급식지원

직장급식은 급식시설의 설치와 운영, 식사의 제공, 식권지급 또는 식사수당의 지급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1989년 10월을 기준으로 勞務行政硏究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표 
Ⅲ-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기업의 76.9%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90.7%가 직장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구매지원
구내매점과 이․미용실의 운영, 自社製品의 염가판매, 특약점 할인판매제도, 생활협동조합을 
통한 물품의 염가구입․알선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생필품 구입을 지원해 주고 있다.

<표 Ⅲ-10> 일본기업의 직장급식 실시 현황

다) 피복지원
작업(사무)복, 작업모, 작업화 등의 피복을 지급하거나 대여해 주고 있다. 일본 기업의 피복지급 
현황은 <표 Ⅲ-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무영업직보다는 현업분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통근지원
통근 정기승차권과 회수권의 교부, 출퇴근버스의 운행, 자가운전자에 대한 차량유지수당 및 
주차장 등의 편의 제공, 기타 통근수당의 지급 등이 행해지고 있다.

마) 託兒․育兒 支援
幼兒를 가진 여자근로자를 위해 탁아소, 유아소, 보육원, 유치원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1년 내외의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은 
약 15%에 지나지 않고 있다(표 Ⅲ-12).

<표 Ⅲ-11> 일본기업의 사무복․작업복의 지급 현황



<표 Ⅲ-12> 일본기업의 육아휴직제도 실시 현황

바) Home Help제도
Home Help제도는 가족의 질병, 출산 등의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부 등을 근로자의 집에 
파견하여 가사를 도와주는 서비스제도로서, 핵가족화 추세에 맞추어 70년대초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80년대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이다. Home Help제도의 이용조건 및 
원조기간은 다양하며, 비용은 노사가 분담하는 것이 보통이고 근로자의 부담이 회사부담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기업의 Home Help제도의 실시현황은 <표 Ⅲ-13>과 같다.

<표 Ⅲ-13> 일본기업의 Home Help 제도 실시 현황

3) 共濟․融資․財形支援制度
공제․융자․재산형성지원제도로는 공제회를 중심으로 한 社內預金制度와 從業員 持株制度, 
주택융자제도, 생활자금 및 자녀학자금 융자제도, 기업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단체생명보험가입, 경조금 지급 등이 대부분의 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다(표 Ⅲ-14). 특히 <표 
Ⅲ-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융자에 있어서도 회사자금에서 융자해 주는 비율도 44%에 이르고 
있어 주거생활안정이 일본 근로자의 당면과제임을 알 수 있다.



<표 Ⅲ-14> 日本企業의 共濟․融資․財形支援制度 實施 現況

<표 Ⅲ-15> 일본기업의 주택융자제도 실시 현황

4) 醫療․保健 및 社會保障 支援制度
가) 사회보험의 부가급부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회보험 이외에 별도의 부가적인 급부가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기업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1989년의 勞務行政硏究所의 조사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82.0%, 그리고 통근재해에 대해서는 69.3%의 기업이 勞災保險에 의한 
보험금 이외에 추가적인 급부를 하고 있으며, 비제조업의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59.8%, 
통근재해에 대해서는 54.3%의 기업이 추가급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정외 보상액 수준도 1989년 현재 사망의 경우 평균 2,357만엔, 장해 1급의 경우 
평균 2,216만엔이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2)

또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私傷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료보험)과는 별도로 私傷病의 
결근․휴직제도를 두어 치료기간 동안 傷病手當으로 임금의 50∼100%를 지급함으로써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 및 고용을 보장해 주고 있다. 私傷病의 결근제도는 83.7%의 기업에서, 그리고 
私傷病의 휴직제도는 95.8%의 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다.3)

나) 건강진단지원제도
일본에 있어서 근로자 건강관리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제도는 「인간도크」(dock)이다. 이 
제도는 단기입원종합정밀검진이라는 뜻으로서 선박이 오랜 항해를 한 후에는 

「도크」(dock:부두)에 들어와서 고장을 점검하고 수리해서 다음 항해의 안전을 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과 같이 인간도 길고 긴 인생의 항로를 가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단기간 

입원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정밀검진을 받고 휴양 및 치료를 받아야만 더욱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인간도크」라고 부르고 있다. 인간도크는 건강상태에 관한 각종 정보의 
파악과 인식,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 건강생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 성인병관리 등에 
있어 중요한 제도로서 1954년에 일본의 聖路加病院이 처음 개발한 이래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인간도크는 半日코스, 1일코스, 1박2일 코스, 1주일 코스, 주부들을 위한 주부보건지도 및 
姙婦保健指導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1박2일 코스의 
단기인간도크이다.
인간도크에 대한 기업의 보조는 50년대 후반부터 일부 기업에서 이루어졌으나 보편화된 것은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70년부터이다. <표 Ⅲ-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의 
인간도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기업의 1989년 현재 80.9%에 이르고 있으며, <표 
Ⅲ-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에게까지 폭 넓게 
실시하고 있다.

인간도크와는 별도로 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에 대비하여 성인병 검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도 1989년 현재 78.2%에 이르고 있는데(표 Ⅲ-18) 이 경우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부모에게도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표 Ⅲ-16> 일본기업의 인간도크 비용 보조 현황



<표 Ⅲ-17> 인간토크 실시 기업의 보조 대상

<표 Ⅲ-18> 일반기업의 성인병 검진 보조 현황

<표 Ⅲ-19> 일본기업의 看病料 보조제도의 유무 현황



핵가족화 경향과 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하여 본인이나 가족이 입원한 경우에는 환자를 간호할 

看病人을 두어야 할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간병인을 두게 되면 家計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70년대부터 간병료의 일부를 기업이 부담해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표 Ⅲ-19>에서 보듯이 간병료를 보조해 주는 기업은 아직 16.4%에 
지나지 않으나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간병료 보조제도가 있는 기업 중 간병료 
보조기간은 1개월이하가 33.9%, 2∼3개월이 26.5%, 4∼6개월이 20.7%, 7∼12개월이 5.7%, 필요한 
기간만큼 보조해 주는 기업이 13.2%이며, 간병료 보조액은 정액제로 하는 경우 1일 평균 
4,149(최고 1,500엔이며 최고 12,000엔: 1989년의 1일 간병료는 지역과 간병인의 수준에 따라 
6,290∼9,060엔) 定率制로 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간병료의 61.9%(최저 15.0%에서 최고 10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4) 그밖에 복잡한 경쟁사회와 사무자동화기기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해치기 
쉬운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精神科 專門醫와의 
정기정신건강 검진, 스트레스해소책 등)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도 45.5%에 이르고 있고 근로자의 
체력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주는 기업도 29.4%에 이르고 있다.5)

5) 文化․體育․레크리에이션 支援制度
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로자의 각종 취미활동, 체육활동,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小集團에 
대하여 활동비를 보조해 주고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및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을 제공해 
주고 있다.

주석 1) 岡田義晴(1990), p.252.

주석 2) 勞務行政硏究所, 『福利厚生事情』, 1990. 6. pp. 213∼216.

주석 3) 勞務行政硏究所, 『福利厚生車情』, pp.237∼263.

주석 4) 勞務行政硏究所, 『福利厚生事情』, pp.396∼399.
주석 5) 勞務行政硏究所, 『福利厚生事情』, pp.405∼418.

3. 自主勞動福祉

가. 개별적인 노동조합의 근로복지 활동
개별적인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근로복지 활동에는 결혼․출산․입학․졸업 등의 

근로자의 경사에 대한 축의금, 질병위문금, 사망시의 조의금, 재해위문금 등의 慶弔慰問金 지급, 
생활자금의 대부, 생필품의 염가구매 알선, 구내매점의 운영, 생활상담 등의 활동, 기타 각종 
문화․체육․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개별적인 노동조합의 근로복지사업비는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공동재산으로부터 지출되는 것이 통례이나 共濟方式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개별적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근로복지 활동에는 근로자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광범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재정 및 경영기술등의 제약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별노조를 초월하여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의 자주적 복지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나. 노동조합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근로복지활동
근로자의 복지활동의 연합체의 가장 전형적인 조직은 勞動者福祉中央協議會이다. 이 협의회는 
노동운동과 생활협동조합운동이 일체가 되어 조직된 勞務者物貨對策協議會와 勞動金庫의 두 

가지 운동을 결합한 초기의 勞動組合福祉對策協議會가 母體가 되었다. 현재의 
노동자복지중앙협의회는 日本勞動組合總連合會를 중심으로 전국노동금고협회,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 일본노동자주택협회, 
전국소비자단체연합회가 협의기구로서 가맹단체의 복지활동의 연락․조정업무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의 자주복지활동은 노동자복지중앙협의회가 근로자복지문제에 

대한 관련단체간의 연락과 조정을 담당하고 각 사업주체가 여러 가지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활동에는 공제, 주택, 금융, 구매, 생활원호 등의 분야가 있다. 노동자복지중앙협의회와 각 
단체간의 연계하에 각 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주요 근로복지활동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全國勞動者共濟生活協同組合聯合會
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구회는 근로자의 연대와 협력에 의하여 각종 공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 질병, 사망, 장해, 입원, 요양 등의 
경우에 각종 급부를 지급하는 個人定期生命共濟, 公的年金을 보완해 주는 연금공제, 가입자의 
주택 및 주택내의 家財가 화재, 파열, 폭발, 항공기의 추락, 차량의 돌진, 기타 불의의 인위적 
재해와 落雷에 의한 피해, 風水害, 기타 사연재해에 의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 주는 
風水害등 給付金火災共濟(火災共濟라고도 함), 가입자의 사망과 중요장해에 대해 滿期에 
滿期共濟金도 지급하는 個人長期生命共濟(希望共濟라고도 함), 교통기관에 의한 사망, 장해, 부상 
등의 재해에 대해 급부금을 지급하는 交通災害共濟, 가입자가 자동차 운전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을 부담해 주는 自動車共濟(마이카공제라고도 함), 근로자들이 단체로 
가입하는 團體定期生命共濟, 노동조합 조합원이 조합활동 및 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부상․장해 등을 당하였을 경우 보상해 주는 勞動給付事故補償共濟, 그리고 가입자 및 
가족의 慶弔事에 경조금을 지급하고 중요 장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總合(慶弔)共濟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의 연대와 협력에 의한 주요 공제활동의 가입현황은 <표 Ⅲ-20>과 
같다.

2) 日本勞動者住宅協會
일본노동자주택협회는 住宅金融公庫, 고용촉진사업단, 勞動金庫 등으로부터의 借入金과 
개인부담을 주요 사업자금으로 하여 公庫分讓住宅, 財形分讓住宅, 택지취득 및 택지조성 등의 
사업을 행하고 있다.

3) 全國住宅生活協同組合聯合會
전국주택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주택생활협동조합의 전국적인 조직이며, 주택생활협동조합은 
자주적으로 주택건설활동을 실시하고 일본근로자주택협회의 수탁단체로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생활협동조합은 住宅金融公庫 厚生年金의 還元融資, 雇傭促進事業團, 
勞動金庫 등의 자금을 이용하여 일본근로자주택협회의 위탁업무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사업활동에 의하여 분양 및 임대에 의한 근로자 주택공급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표 Ⅲ-20> 일본 노동조합의 주요 자주적 공제활동 현황(1985)



4) 全國勞動金庫協會
전국노동금고협회는 전국의 노동금고의 지도․조정․연락․섭외활동기관으로서 기능하며 

전국노동금고 자금의 수급조절․운용 등 직접적인 사업경영은 노동금고연합회가 담당하고 있다.
노동금고는 노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 기타 근로자단체가 협력 조직하여 이를 단체에 의한 
복지공제활동의 재원조달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950년 설립된 이래 전국노동금고협회와 노동금고연합회를 그 
중앙기관으로 하여 착실히 발전하고 있다. 노동금고는 근로자를 주체로 하여 근로자단체가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다. 노동금고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및 
소비생활협동조합 등의 단체(단체회원)와 그 구성원(조합원) 및 근로자 개인을 회원으로 한다. 
개별근로자는 소속근로자단체를 통하여 노동금고로부터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을 대부 받을 수 
있고 재형저축을 포함한 회원의 예금을 취급하고 있다.
1990년 3월 현재 노동금고는 지방의 47개 縣에 1개소씩 47개 金庫와 646개 店鋪에 회원수가 
938만명으로서 노동조합원의 약 80%가 노동금고에 가입되어 있다. 出資金은 613억엔, 예금은 
60,895억엔, 대출금은 28,352억엔에 이르고 있으며, 대출금의 용도별 구성비는 생활자금 45.2%, 
주택자금 44.1%, 生協 운영자금 4.9%, 임금자금 1.5%, 복리공제활동자금 4.3%이다.

5) 全國勞動者信用基金協會聯合會
전국노동자신용기금협회연합회는 근로자의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조직이다. 노동조합의 구성원은 조직의 신용보증을 통하여 노동금고등의 융자를 이용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는 신용보증을 얻기가 

곤란하여 노동금고를 이용하여 융자를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노조 미조직 사업장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대행해 줌으로써 이들이 노동금고의 

융자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자신용보증기금협회가 설립되게 되었다.

6) 全國勞動者福祉會館協議會
전국노동자복지회관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국 각지에 설치된 노동자복지센터, 
保養센터 등 근로복지시설의 중앙연락 및 조정을 위한 조직으로서 상호교류와 연구를 통하여 

근로복지시설의 활동을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7) 全國勤勞者旅行會
전국근로자여행회는 여가시간의 증대와 소비패턴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근로자의 여행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으로서 숙박시설 및 레저시설 등과 협정을 맺어 일반 

여행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8) 購買․生活援護
구매 및 생활원호부문에서는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소비자단체연합회와 협조하여 

생필품의 염가판매와 소비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Ⅳ. 우리나라의 勤勞福祉制度

1. 公共勤勞福祉

가. 사회보험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보험제도에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産災保險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공무원 
및 군인연금제도는 1960년에 실시되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산재보험이 1964년에 
실시되었고 의료보험제도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가 70년대에 도입․실시되었으며, 
80년대에는 국민연금제도와 농어촌 및 도시지역의 의료보험 확대실시 등으로 사회보험제도가 
크게 확충되었다. 그러나 아직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등 진정한 의미의 사회보험으로 성숙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제도운영 및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소득과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중산층 

근로자를 중심으로 출발하여 적용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는 

고소득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저소득근로자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1)

1) 醫療保險制度
가) 연혁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1977년 1월부터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고 1977년 7월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출발하였다. 실시 초기에는 의료시설의 부족과 
국민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시행가능한 임금소득계층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의료보험적용을 확대하였다. 즉 1979년 1월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1979년 7월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1981년 1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1982년 
12월에는 16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1987년 7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의료보험이 
확대실시되었다. 또한 1988년 1월에는 농어촌지역에, 그리고 1989년 7월에는 도시지역에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1989년부터는 전국민 의료보장체계가 달성되게 되었는 바, 연도별 
의료보험 적용률의 추이를 보면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연도별 의료보험 적용률

나) 적용체계 및 재원조달
부담과 급여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소득원, 소득파악률, 의료이용률 등이 유사한 집단별로 
보험자(조합, 공단)을 구성하여 독립채산방식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직장근로자(5인이상 사업장)는 사업장별․지역별로 조합을 설립하고,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수직역 근로자는 公團을 설립하며, 농어민과 도시자영자는 각각 시․군․구별로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행 재원조달방식은 보험료에 의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각 조합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 재원 
분담은 직장과 공무원의 경우 노사가 반반씩이며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勞 50%, 學校 30%, 國庫 
20%이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경우, 보험료는 전액 피보험자 부담이고 國庫에서는 관리운영비 
전액 및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데, 총소요금액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보험료는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의료보험조합의 경우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의 3∼8% 범위 
내에서 조합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1991년 1월 현재 3.4%이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標準報酬月額의 4.6%로 하도록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민과 도시자영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소득, 재산 및 가구원수 등에 따른 15등급의 정액제로 하고 있다.

다) 보험급여
보험급여는 주로 요양급여, 분만급여 등의 현물급여이며 급여범위가 포괄적이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에는 건강진단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중 현금급여는 요양지급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진료 혹은 분만한 경우 본인이 진료비를 지불한 후 상환해 주는 것과 사망시의 장제비 

보조 등으로 되어 있다.

2) 公的年金制度
가) 연혁
우리나라의 公的年金制度는 1960년부터 실시된 공무원연금제도를 효시로 하여 군인연금(1963)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1975)가 도입되었으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에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실시가 보류되어 오다가 1986년말에 전면 개정하여 1988년 
1월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다. 선원보험제도는 1962년에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나) 적용대상
국민연금제도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10인 이상 
사업장을 근로자를 당연적용대상으로 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 도시자영자 
등을 임의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1990년말 현재 470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군속, 법관, 검사 등과 
정부기관에 봉직하는 상용잡급직 및 임시직 공무원이 포함되고, 선거에 의한 공무원(예: 
국회의원)은 제외된다. 군인연금은 장기복무하사관과 준사관 및 장교를 대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1975년제도 시행시는 사립학교교원에게만 적용하였으나 
1978년부터는 일반사무직까지 포함시켜 적용하고 있다.

다) 재원조달
연금의 급여비는 勞使가 반반씩 부담하는 갹출료로 충당하고 관리운영비는 國庫로 충당하고 

있다. 사용자가 없을 경우는 가입자가 갹출료를 전액 부담하게 된다. 즉,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근로자의 경우는 노사가 標準報酬月額의 1.5%씩 갹출료를 부담하고 있고, 농어민과 
도시자영자는 본인이 標準報酬月額의 3%를 부담하고 있는데, 1993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갹출료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다.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 국가가 사용자로서 갹출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며,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사용자로서 학교법인이 약 32%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아니지만 사학재정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국가가 약 18%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라)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의 급여종류에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때로부터 평생동안 기본연금액의 100%를 지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이다. 장해연금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해의 정도(4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60∼100%를 지급하며, 유족연금은 1년 이상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권자의 사망시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유족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반환일시금은 15년 미만의 국민연금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불입금액에 
일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3)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



가) 적용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産災保險)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제도이다. 우리나라의 
産災保險制度는 1964년 7월 시행당시에는 상용근로자 50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1965년에는 전기․가스업과 운수 보관업을 추가하고 상용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하는 등 수차례의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적용대상업종과 사업장 규모의 

확대, 그리고 보상내용과 그 수준을 개선하여 1990년 현재 산재보험 적용근로자는 
7,543천명으로서 전체근로자 10,865천명의 69.4%에 이르고 있다.
1991년 5월 현재는 농림어업, 금융․보험업, 서비스업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1991년 4월 11일에는 
産災保險法施行令을 개정하여 농업, 임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업종에 대해서도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992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나) 재원조달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는데 구체적인 보험료율은 재해율에 따라 

사업종류별로 상이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 보험급여
보험급여는 産災保險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급여로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가 있다.
요양급여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며, 충분하고 적절한 요양을 받게 함으로써 재해로 인해 상실된 
노동력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사의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근로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임금 대신 지급하는 소정의 보험급여로서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장해급여라 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후 완치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유족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연금의 두가지 제도가 있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당해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표상의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1∼3급의 폐질), 즉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형태의 보험급여를 말한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사망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나. 공공근로복지서비스
1) 근로복지행정체계
우리나라의 근로복지행정은 노동부 근로기준국의 임금복지과와 부녀소년과, 勞政局 등에서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을 뿐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근로복지행정체계는 정비되어 있지 않다. 
勞動福祉公社도 산재환자의 요양과 재활을 위한 산재병원 운영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점증하는 근로자의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효과적인 근로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행정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에 있다.



2) 公共勞動福祉施設의 設置․運營
우리나라의 공공근로복지시설로는 노동복지회관, 근로청소년회관, 대형구판장, 시범탁아소 등이 
있으나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청소년회관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이 미흡하고 두 

시설의 유사점이 많아 통합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대형구판장은 그 성격상 국가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노동단체가 중심이 된 자주근로복지사업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단조성시 근로복지시설 설치가 미흡하여 사후에 설치할 경우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가) 노동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은 저소득근로자들에게 생활편익시설과 여가선용시설을 염가로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증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工團 및 근로자 밀집지역에 건립․운영해 

오고 있다.
노동복지회관은 60년대부터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건립․운영하여 왔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되고 운영이 부실하여 1983년부터 회관건립비의 일부를 國庫에서 보조하는 한편 노후시설의 
增․改築費도 보조해 주고 있다.
노동복지회관내에는 구판장, 예식장, 이․미용실, 도서실, 체육시설, 노동상담실, 직업안내실, 
지역 및 산업별 노동조합단체의 사무실 등이 있어서 저소득근로자들의 생활편익 및 여가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근로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은 극히 미약한 편이다. 1990년말 현재 국고지원에 
의해 건립된 노동복지회관은 24개소가 있으며 1991년에도 5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

나) 근로청소년회관
근로청소년회관은 근로청소년의 사회교육시설로서 1981년부터 공단지역 및 근로자 밀집지역에 
건립하여 1991년 1월 현재 18개소가 운용중에 있고 2개소가 건립중에 있으며 1991년과 1992년에 
각각 1개소씩 추가로 건립하여 총 22개소를 건립․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근로청소년회관의 건립에 있어서 垈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건축비는 국고에서 

보조하며 회관의 관리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강당, 강의실, 도서실, 생활관 등 교육시설과 미술․공예실, 요리실, 예법실 등 
취미․교양시설과 상담실 및 예식장, 이․미용실, 디스코장 등 복지후생시설 등이 있다.
근로청소년회관의 사업으로는 취미교육, 단기전문교육과정, 문예활동사업, 상담 및 복지후생사업 
등이 있다.
취미교육은 3∼6개월 과정으로 주1∼2회 이상 꽃꽂이, 공예, 서예, 禮法 등 10여 개의 과목을 
실습위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청소년의 자기소질 계발 및 욕구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短期專門敎育課程은 교양대학, 독서대학, 가정복지대학이 있으며 6개월∼1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있다.
문예활동사업은 미술반, 서예반, 기타(guitar)반, 연극반, 탈춤반 등 그룹활동지도를 통해 
근로청소년들이 여가를 건전하게 활용하고 자신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고 있다.
상담사업은 근로청소년들의 취업이나 신상문제, 결혼 및 異性問題 등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회관내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고정 배치하여 근로청소년들의 고충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복지후생사업은 구판장, 이․미용실, 디스코장, 실내체육시설, 음악감상실, 휴게실 등 
복지․문화시설을 개방하여 근로청소년들의 생활편익과 정서순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 대형구판장
근로자에게 생활필수품을 염가로 판매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 공단지역 또는 근로자 밀집지역에 대형구판장을 건립․운영해 오고 있다. 垈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건축비의 50% 범위 내에서 국고가 보조하고 있는데 1991년 1월 현재 
서울 구로공단, 속초, 안양, 천안, 구미, 광주 등 6개소가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구판장 사업은 그 
성격상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자주근로복지사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므로 

정부에서 담당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라) 保育施設
기혼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 등 여성근로자 밀집지역에 

공공탁아소를 건립․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1991년 
현재 705개소인 공공탁아소를 1992년 535개소, 1993년 370개소, 1994년 300개소, 1995년 
100개소식을 연차적으로 증설하여 1996년까지 2,010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2) 勤勞者 住居安定 支援
가) 근로자주택 건설
정부는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전․월세가격 상승에 직면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990∼92년의 기간 중 25만호의 근로자주택(전용면적 7∼15평)을 공단밀집지역과 
대도시지역에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 주택의 유형별로 보면 분양형태인 근로복지주택이 
15만호로서 전체물량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원용 
임대주택이다. 供給主體別로 보면 주택공사가 6만호, 지방자치단체가 9만호로서 공공부문이 
15만호를, 주택건설업체 및 기업이 10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표 Ⅳ-2).
입주 및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호당 1,500만원(1990년에는 
1,200만원)을, 근로복지주택에 대해서는 호당 1,400만원(1990년에는 1,200만원)을 5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低利(3∼10%)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근로자용 
주택을 건설․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근로자 주택건설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택지의 우선분양 등 근로자 주택건설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기업이 인사노무관리 측면과 근로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면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나 주택에 대한 강한 소유욕과 기업의 과중한 자금부담 때문에 사원용 임대주택의 건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택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Ⅳ-2> 근로자주택의 연도별 건설 목표

나)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
주요 공단지역 및 여성근로자 밀집지역에 미혼 여성근로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저소득 

미혼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절약을 통한 실질소득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垈地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조합, 공공단체 등 건립 및 관리․운영주체가 부담하고 건축비는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기금에서도 건립주체에 대하여 세대당 700만원씩 자금을 
연리 3∼5%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다.



아파트 규모는 13평형으로서 세대당 5명 입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입주자 1인당 부담은 
1990년 현재 임대보증금 8,400원과 월 임대료 4,200원에 불과하여 미혼여성근로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198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1990년말 
현재까지 7,025세대에 35,125명이 입주해 있으며, 1990년에 1,000세대를 건립하였고 1991년과 
1992년에도 각각 1,000세대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표 Ⅳ-3).

다)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기타 제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 및 중소기업체의 사업주가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기숙사 건축자금의 80% 이내에서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주택은행에서 
융자해 주고 있다. 또한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는 기숙사 건립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4), 기숙사 투자액의 10%의 법인세(또는 소득세) 
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 등 稅制上의 지원도 해주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住宅組合制度도 중산층근로자의 내집마련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투기의 대상이 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주택의 신축, 구입, 임차, 개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근로자주택마련저축제도가 있다.

<표 Ⅳ-3> 연도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현황 및 계획

3) 勤勞者 財産形成 支援
정부는 근로자에게 flow로서 소득뿐만 아니라 stock으로서의 재산소유의 衡平을 기하기 위해 
勤勞者財形貯蓄制度, 勤勞者證券投資貯蓄制度, 從業員持株制度, 근로자장기저축제도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저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근로자재형저축제도



근로자재형저축제도는 저소득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제도로서 월급여액 

60만원(일당 24,000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형저축가입자에 대해서는 법정 및 
임의장려금을 포함하여 최고 16.5%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저축금액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조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상의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조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각종 융자헤택, 택지분양 우선권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월급 20만원(일당 14,100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재형저축제도는 근로자의 저축의욕 및 근로의욕 고취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1987년 이후의 
높은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가입대상이 월 60만원(일당 24,000원)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1988년 
이후 신규가입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Ⅳ-4).

<표 Ⅳ-4> 연도별 재형저축의 추이

나) 근로자증권투자저축제도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자증권투자저축제도는 월급여 60만원(일당 24,000원) 이하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저축자에 대해서는 공모주 우선배정과 연간불입액의 15/100 상당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혜택을 주고 있다.

다) 종업원지주제도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自社株式을 취득․보유하게 

하여 기업경영의 이익분배에 참여케 함으로써 근로소득과 더불어 자본소득도 제공하는 

종업원지주제는 주식회사이면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다.
종업원지주제도의 구체적인 실현은 기업의 종업원이 자사주식의 취득․관리를 목적으로 

우리社株組合을 결성하고 기업공개 또는 上場法人의 有償增資의 경우 공모금액 또는 

유상증자금액의 20%까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우선 배정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퇴직시까지 매각이 금지되나 3년 경과후 주택구입, 치료비, 
장례비, 결혼, 학자금 등 일상생활에 긴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각이 허용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自社株式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금액 또는 

주식취득을 위한 저축금액의 15/10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종업원지주제도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愛社心을 고취하고 安定株主를 확보하며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는 이점이 있으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주로서 투자수익을 얻으며 저축을 
증대시킬 수 있고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침체일 
경우에는 근로자복지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표 Ⅳ-5> 우리사주조합의 발전 추이

라) 근로자장기저축제도
근로자장기저축 및 근로자장기증권저축제도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저축제도로서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월30만원 한도로 3년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장기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각각 비과세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4) 근로자교육기회의 확대
미취학 청소년 근로자의 교육기회확대를 위하여 중․고교 과정인 산업체 부설학교 및 

야간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산업체 부설학교 및 야간특별학급의 학생에 대해서는 
석식제공 및 교통편의제공, 조기퇴근, 휴일 및 야간근로금지 등 편의를 제공하고 부설학교의 각종 
교육용 제경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산업체 부설학교 및 야간특별학급은 그동안 미취학청소년 근로자의 교육기회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학력수준의 향상과 제조업 취업인구의 감소영향으로 1989년부터는 학급수 및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표 Ⅳ-6).
저소득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자 중산층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노총 장학재단에 1987년부터 국고를 지원하여 1990년까지 64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1977년부터 1990년까지 22,109명에 대해 4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1991년에도 국고에서 
10억원을 지원하여 장학기금을 74억원으로 증액하고 1,960명에 대해 946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학사시험제도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표 Ⅳ-6> 산업체 부설학교 및 야간특별학급 추이

주석 1) 柳吉相(1991), pp. 36∼37.

2. 企業勤勞福祉

가. 우리나라의 기업근로복지 발전과정
노동력의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였던 60년대 초반까지는 고용 그 자체가 은혜였다. 따라서 
극소수의 대기업에서 사용자의 家父長的 溫情主義에 의해 급식 또는 작업복의 제공이나 기숙사, 
사택, 양호실 운영 등 최소한의 편의제공이 있었을 뿐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의 복지후생시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 경제가 6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노동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60년대말에는 저임금 여성노동력의 확보가 다소 힘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점차 노무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식당이나 여성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기업근로복지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노동운동을 규제하는 대신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였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1972년에는 30인이상 사업장까지, 
그리고 1973년에는 16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1976년에는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1977년부터 시행하였으며, 행정지도와 공장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기업의 기초적인 
근로복지제도와 시설을 확충하도록 적극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70년대에는 기업근로복지가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급식, 작업복 지급, 목욕시설, 탁구대, 휴게실 설치 
등의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7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천달러를 넘어서면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도 많은 향상을 보였다.
1979년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불황과 1980년의 사북탄광과 동국제강등의 격렬한 
노사분규를 배경으로 정부는 1980년말에 노동관계법을 대폭 개정하여 지반적 노동운동은 
규제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확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1984), 최저임금법 제정(1986) 등 개별적 노동관계법을 발전시키면서 협조적 노사관계를 
강조하였다.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규모별 근로복지시설 기준을 설정하여 지도하는 등 
기업내 복지후생시설 및 제도의 개선을 적극 권장하였다.
그러나 기업근로복지 발전의 계기가 된 것은 1987년의 「6․29선언」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집단적 노동운동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기업근로복지는 사용자의 溫情主義에 입각하여 施惠的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초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사용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198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달러를 넘어서면서 근로자들의 복지욕구도 크게 증대하고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수렴한 6․29선언은 
노동운동을 활성화시켰고 이는 그때까지 억눌려 왔던 근로자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격심한 노사분규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은 임금인상과 더불어 각종 근로복지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근로복지문제를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함에 

따라 기업내 근로복지제도가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업근로복지제도가 본격적인 단체교섭의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지는 못하나 과거와 같은 

사용자의 온정주의는 크게 후퇴하여 기업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근로자와 협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더구나 199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5천달러를 넘어섰으며 
경제사회발전단계로 볼 때 이제는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와 분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의 향상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 되고 있다.

나. 기업의 복리후생비용
<표 Ⅳ-7>에 의하면 노동비용총액 중 현금급여 이외의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9년 현재 
15.9%로서 1988년 일본의 16.2%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표 Ⅳ-7>을 제Ⅲ장의 <표 
Ⅲ-8>과 비교해 보면 1989년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복지비는 노동비용총액의 3.0%로서 1988년 
일본의 7.9%보다 크게 낮은 반면에 법정외복지비의 비율은 5.4%로서 일본의 2.8%보다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총복지비 중에서 차지하는 법정외복지비의 비율에 있어서도 일본은 26.1%이나 
우리나라는 64.5%로서 우리나라의 근로복지는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보다는 기업의 
근로복지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정근로복지비 
비중이 낮은 것은 고용보험제도의 미실시, 산재보험의 부분적용 등 사회보험제도의 미흡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외 복지비는 1988년의 26천원에서 1989년에는 
36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40%나 증가하여 1989년부터 기업의 복지비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87년 하반기부터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1988년에는 
주로 임금인상에 노동운동의 역량을 집중하였으나 1989년부터는 임금뿐만 아니라 기업내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관심을 크게 가지기 시작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복지비를 보면 <표 Ⅳ-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이다. 일본의 경우 법정복지비 중 
산재보험료의 비중이 9.1%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37.3%나 되는 것은 고용보험제도의 미실시에도 
영향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높은 산재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외복지비는 <표 Ⅳ-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사에 관한 비용이 
45.8%로서 가장 높으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높게 나타나 있다. 일본은 식사에 관한 



비용은 이미 賃金化되어 <표 Ⅳ-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법정외복지비용의 12.9%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아직 기업근로복지 발전의 초보단계에 있어 식사에 관한 비용이 일본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일본에서는 주거에 관한 비용이 법정외근로복지의 38.4%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7.8%에 불과하다. 의료보건 지원비용의 비율도 우리나라는 법정외복지비의 2.9%이나 일본은 
10.4%이고, 문화․체육․오락에 관한 비용의 비율도 우리나라는 7.6%이나 일본은 11.4%로서 
일본의 기업복지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7> 우리나라 기업의 근로자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추이



<표 Ⅳ-8> 우리나라의 기업 규모별 근로자1인당 월평균 법정복지비(1988)



<표 Ⅳ-9> 우리나라의 기업 규모별 근로자1인당 월평균 법정외복지비(1988)

다. 기업근로복지 현황
1) 生活支援制度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후생제도로는 ①자녀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지원제도, ②구내식당운영․식당위탁 등의 방법에 의한 급식보조제도, 
③근로자에 대한 작업복 및 제복지원제도, ④통근버스운행 또는 교통비 지원 등의 통근지원제도, 
⑤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지급제도, ⑥근로자의 慶弔事에 대한 경조비 지급 및 경조휴가제도, 
⑦회사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성년의 날,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등의 각종 기념일, 
추석과 설날 등의 명절 또는 연말의 선물 및 기념품 증정, ⑧체력단련비 및 월동보조비 지급, 
⑨기혼여성근로자를 위한 탁아시설의 운영제도, ⑩구내매점 및 이․미용실의 운영, ⑪생필품의 
할인구매 알선 등 구매지원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표 Ⅳ-9>에서 
본 바와 같이 식사에 관한 비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급식․작업복․통근지원제도는 이제 널리 실시되고 있지만 탁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표 Ⅳ-10), 金大模(1990) 敎授의 조사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有無 및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복지의 격차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

<표 Ⅳ-10> 우리나라 기업의 생활지원 관련 근로복지제도 실시 현황



2) 共濟․金融․財形支援制度
근로자의 상부상조정신을 바탕으로 공제회 또는 신용협동조합을 운영하여 생활자금을 대출하고 

종업원지주제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실시하는 곳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표 Ⅳ-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공제․금융․재형지원제도는 기업근로복지제도로서 보편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1984년 노동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준칙」을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지도규정」(1984. 3. 2 노동부훈령 제154조)을 제정함으로써 그 
출발을 보게 되었다.
이 제도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의 5% 범위내에서 노사협의로 정한 금액을 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게 하여 기금의 이익금으로 기업내 근로자에게 항구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복지혜택을 

주려는 제도로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복지기금의 설치를 
권장하여 왔다. 1990년말 현재 532개업체에서 2,492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운영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고 기금출연에 대한 稅制惠澤이 미흡하여 기금확대조성이 

부진한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法制化하여 기금운영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지금제도는 개별기업단위의 
복지기금제도로서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 기업근로복지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근로복지의 기업규모별․산업별 형평화를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면서 法制化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표 Ⅳ-11> 우리나라 기업의 공제․금융․재형지원제도 실시 현황

3) 주거지원제도
근로자의 주거지원제도로서 기숙사나 사택․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업은 상당수 되지만 

근로자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거나 주택 및 택지구입에 대한 자금융자, 주택수당의 지급 및 
주택조합을 운영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났다(표 Ⅳ-12). 또한 이미 <표 Ⅳ-9>에서 본 
바와 같이 주거지원비용은 법정외복지비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의 주택가격 및 
전․월세가격의 폭등으로 앞으로 주거지원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욕구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원제도는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른 복지격차가 가장 큰 부문 중의 하나이다. 
주택자금융자제도는 아직 대부분의 기업에서 도입되지 못하고 일부 대기업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2∼3년 이상 근속한 無住宅 旣婚社員에 대해서 전세자금 250만원 내외,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근속년수에 따라 300만원∼1,000만원을 연 3% 또는 무이자로 1년 거치 4∼7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다. 일부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임차보증금으로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으로 1∼3천만원, 주택조합지원금으로 퇴직금 범위내에서 
1천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임차보증금의 융자는 무이자이고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과 
주택조합지원금은 年利 2∼10%에 2∼5년 거치 5∼2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기업근로복지의 심한 격차는 기업근로복지의 기본성격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기업근로복지의 형평화 문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화 노사관계의 안정차원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표 Ⅳ-12> 우리나라 기업의 주택지원제도 실시 현황 (단위: %)



4) 醫療․保健支援制度
의료지원제도로서는 지정 병․의원제도의 채택, 구내 의무실의 운영, 건강진단 등이 있으며, 
보건위생시설로서 목욕탕․샤워장 등의 운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투자는 
일본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보건의료에 대한 지원비용은 법정외복지비용의 3%에 불과하여(표 
Ⅳ-9)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근로자들의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 文化․體育․레크리에이션 支援制度
근로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실, 
음악감상실, 휴게실 등의 설치․운영과 각종 체육시설 등을 설치 또는 임대․운영하며 취미활동 
그룹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계휴양소를 임대․제공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주석 1) 金大模, 『企業福祉制度의 實態와 課題』, 한국노동연구원, 1990.10. pp.76∼88.

3. 自主勤勞福祉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주적인 근로복지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1987년의 6․29선언 이전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했었다는 사실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29선언 이후 종전에 
사용자가 단독으로 제공하던 여러 가지 기자들의 自主福祉活動도 차츰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으나 개별기업단위에서의 자주근로복지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연합체의 자주근로복지활동은 더욱 미약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운영하는 혼수품센터의 운영, 조합원 자녀와 조합원인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지급 등에 
한정되어 있다.

 
4. 우리나라의 근로복지제도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근로복지제도는 1987년 6․29선언 이후 크게 발전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근로자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공공근로복지에 있어서는 의료보험제도만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뿐 産災保險制度는 

아직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고용보험제도는 도입도 되지 않고 있는 등 

사회보험제도가 미흡한 실정에 있어 앞으로 사회보험제도의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 Ⅳ-13>에서 보듯이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1990년말 현재 2조원을 넘어섰으나 
국민연금기금의 46.3%인 1조 178억원이 수익률이 낮은 공공부문의 財特에 예탁되어 있고 
가입자를 위한 근로복지사업에는 직접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연금보험에 의한 
근로복지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법 제42조와 同施行令 제



<표 Ⅳ-13>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현황

28조에서도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가입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근로복지사업은 전개되지 않고 있어 

장기적으로 근로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가입자의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근로복지시설로서 노동복지회관, 근로청소년회관 등이 있으나 이들 공공근로복지시설은 
노동운동을 규제하면서 근로자들을 순화하기 위해 주로 8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서 
경제사회여건이 크게 변화한 90년대에는 참다운 근로복지시설로서의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근로복지행정체계에 있어서도 노동부내에 근로복지정책을 종합 조정․기획하는 전담부서가 

없고, 대형구판장 건립 등 정부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는 사업까지 공공부문에서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사업의 추진에 있어 勞․使․政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에도 역행하는 면을 보이고 있다.
재형저축제도, 종업원지주제도 등의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제도도 높은 물가상승과 증권시장의 
침체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생애능력개발지원체계도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근로복지에 있어서는 구내식당운영, 통근지원, 경조비 지원 등 생활원조적 복지제도에 
우선하고 있고 노동력의 건전한 보전 및 질적향상을 유도하고 자존의 욕구 및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가활용지원, 교육훈련지원, 건강관리지원 등에 대한 복지투자는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다. 또한 기업내 복지후생시설이 양호한 기업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참요를 
배제하고 사용자의 溫情主義에 입각하여 사용자의 시각에서 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반응이 예상보다 저조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내 근로복지사업의 추진에도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근로복지는 공공근로복지를 보완하여 기업실정에 맞는 근로복지제도를 기업의 부담으로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능력에 따라 기업별 근로복지의 격차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공공근로복지와 기업근로복지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기업근로복지 격차의 

확대가 심화되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의욕 저하와 중소기업의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기업규모에 따라 그리고 노동조합 有無에 따라 기업근로복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재정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업근로복지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기업에 의한 근로복지의 향상뿐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의 협동과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한 

自主勤勞福祉도 근로복지향상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동운동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자주복지활동에까지 노력을 기울일 만한 여유와 

경험이 없었다. 그 결과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만 근로복지개선을 요구했을 뿐 노동조합 스스로 
조합원의 복지개선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에는 소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3大機能으로서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共濟․福祉的 기능을 들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복지활동이 크게 강화되어 공공근로복지, 기업근로복지와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복지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Ⅴ. 動勞福祉증진을 위한 政策方向과 課題

1. 動勞福祉政策의 基本方向

가. 福祉投資의 效率性과 衡平聖의 調和
근로복지투자의 효율성이란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여 최대의 근로복지효과를 얻는 것을 말하여,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효과를 얻는 데 최소비용을 사용하는 費用極小化(cost minimization)와 
일정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는 效果極大化(effect maximization)의 두 측면을 의미한다. 
비용극소화 측면을 근로복지의 費用節約效果라고 부른다면 효과극대화 측면은 근로복지에 의한 

勤勞意慾向上效果
1)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비용절약효과를 중요시하게 되면 근로복지투자에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고 

근로의욕향상효과를 중요시하게 되면 근로복지투자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비용절약효과는 근로복지에 대한 투자비용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可用投資財源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零이 되므로 [그림 Ⅴ-1]에서와 같이 근로복지비용의 增減에 反比例하는 직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근로복지의 근로의욕향상효과는 근로복지비용의 增減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의욕향상효과는 근로자의 심리적 효과를 매개로 하므로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게 

표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복지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근로복지제도의 내용이 
극히 빈약하고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근로자의 근로의욕향상효과는 

근로복지투자비용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근로복지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근로복지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근로의욕향상효과는 

근로복지투자비용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게 되지만 일정수준을 넘어 계속 근로복지투자를 

증가시키면 근로의욕향상효과는 遞減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근로복지의 비용절약효과와 근로의욕향상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Ⅴ-1]과 
같다. 總勤勞福祉效果는 비용절약효과와 근로의욕향상효과를 수직으로 합하여 구할 수 있으며, 
총근로복지효과가 最大가 되는 C*만큼 근로복지에 투자할 때 근로복지의 효율화가 달성된다.



[그림 Ⅴ-1] 근로복지투자의 효과

그런데 근로복지의 효과를 논함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근로의욕향상효과는 근로자의 

심리적 효과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근로복지의 효과는 단순히 비용의 寡多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근로복지시책에 대한 근로자의 반응은 동일 
내용의 시책에 있어서도 실시되는 시기와 방법, 경제사회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예컨대 물가상승률이 높고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근로의욕 감소효과가 

너무 커서 근로복지향상효과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근로복지투자의 효과가 

半減되게 되며, 반대로 경제사회가 안정된 경우에는 근로의욕향상효과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근로복지투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매슬로우」의 욕구5단계이론이 
제시한 바와 같이 경제․사회여건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욕구가 변화하게 되므로 

근로복지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제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근로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복지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폐쇄성이 강한 기업근로복지와 개별노조 중심의 

자주근로복지가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복지에 대한 투자를 개별기업에게만 맡기게 되면 
기업의 재원조달능력에 따른 복지수준의 격차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6․29선언 이후의 노동운동의 활성화는 기업의 法定外 근로복지투자의 증대를 가져왔으나 
기업규모 및 노동조합의 有無에 따라서 기업근로복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2) 재정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노사관계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成長果實의 분배에 대한 
公平性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이루어 복지격차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의 근로자들이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근로복지프로그램에 의해 

上位段階의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한 체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저복지 수준에 처해 있게 

되면 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은 경제성장 자체에까지 회의를 갖게 하고 

근로의욕의 급격한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근로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방성을 특성으로 하는 공공근로복지가 확충되어야 

하며 공공근로복지는 바로 개별기업에만 맡기기에 곤란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확충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기업규모간 임금 및 근로복지의 격차해소와 이를 통한 중소기업 및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어야한다.
<표 V-1>을 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NP와 기업이 부담하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복지비용은 
일본의 약 1/4 수준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근로복지투자가 소득수준에 비해서는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法定福祉費는 일본의 약 11%, 法定外福祉費는 일본의 
약 59% 수준으로서 사회보험제도 등에 의한 법정복지비의 비중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낮은 반면 
기업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법정외복지비의 비중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서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른 근로복지격차의 확대 가능성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법정외근로복지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복지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형평성을 저해하여 결국은 효율성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제도의 확충을 통한 

기본적 복지욕구의 충족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개선 등 근로복지의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 V-1>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기업근로자복지비용의 韓日比較

나.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근로복지정책의 추진
앞서 살펴본 [그림 V-1]에서 근로복지투자에 의한 근로의욕향상효과는 근로자의 반응이 
중요하므로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사업이라도 그 시기와 방법, 경제사회여건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근로복지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근로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경제사회여건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로서 1인당 국민소득을 들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 각국의 경제․사회여건이 1 對 1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욕구의 
변화는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 상당히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 1인당 국민소득수준에 
따른 근로복지정책의 대응을 요약하면 <표 V-2>와 같다.



1인당 국민소득이 1천달러 미만의 경우에는 노동력의 과잉공급과 취업기회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리적 욕구가 지배적 욕구로 나타나고 고용 자체를 은혜로 여기는 상황이므로 취업기회의 

확보와 저임금의 해소가 당면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근로복지정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산재보험제도의 부분적 실시 등에 그치게 된다. 
사용자도 온정주의에 입각하여 근로자에게 급식 지원, 피복지급, 기숙사 건립 등을 일부기업에서 
실시할 뿐 이렇다 할 기업근로복지도 발전하지 못하는 근로복지의 萌茅期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1976년 이전의 시기가 이에 해당한다.
경제가 발전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1천∼3천달러 시대에 진입하게 되면 일단절대빈곤에서는 
해방되게 되며 근로자의 욕구도 생리적 욕구보다는 안전 및 안정의 욕구가 지배적인 욕구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는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산재보험제도의 적용확대 등 
사회보험제도의 확충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및 안정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기업도 노동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기업내 근로복지시설의 확충에도 조금씩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성장우선정책이 지배하게 되어 근로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노동운동을 규제하고 부분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을 탈피하기 위한

<표 V-2> 경제발전단계별 근로복지대책의 변화





유인책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욕구도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적 분위기로 인하여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는 福地欲求潛在期로서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1986년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천∼5천달러시대로 진입하면 학력수준이 높고 민주의식, 참여의식, 
권리의식이 높은 젊은 노동력이 대량 유입되면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그동안 잠재되었던 각종 

복지욕구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노사관계도 불안하게되는 복지욕구분출기를 맞게 된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복지욕구도 고도화되지만 지배적인 욕구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각종 

욕구가 混在하여 한꺼번에 분출되는 욕구의 혼돈현상이 나타나 정부나 기업의 대응이 어려워지고 

근로자의 불만이 증폭되는 것이 이시기의 특징이다. 정부와 기업은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충실화와 기업근로자의 확충에 노력하게 되지만 각계 각층의 자기몫 찾기 

분위기에서 근로복지투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게 되는바,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5천∼1만달러 수준이 되면 고도성장기에서 低成長期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기조도 성장우선에서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한 생활의 質 향상에 주안점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경제민주화와 分配 正義 실현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가 강해지게 되고 노동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어 임금 및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근로자들은 여가 및 생활의 질을 중시하게 되고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된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는 민주화 및 참여요구를 수용하고 노동력 부족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인력의 능력개발과 유휴인력의 활용을 유도하는 근로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즉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복지의 확충 지원 등 근로복지의 형평화, 사회보험제도의 충실화, 근로자의 



교육훈련기회의 확대, 내집마련지원제도 등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제도의 합리화와 경제민주화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은 근로시간의 단축과 여가활용 지원, 근로자의 自尊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존중의 인사노무관리의 정착, 生涯週期(life cycle)에 대응한 복지대책의 
합리화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천∼5천달러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분출하던 
복지욕구도 1인당 국민소득이 5천∼1만달러 수준이 되면 크게 수렴이 되어 근로자의 생활의 質도 
크게 향상되게 되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 1991∼1996년의 기간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선진권에 진입하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이상의 시대에 진입하게 되면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풍요롭고 여유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한 총체적인 생활복지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증대하게 되는 바,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충실과 복지의 형평화 정책을 통해 기본적 복지욕구의 충족 및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주안점을 두어 成長果實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社會統合에 힘써야 하며,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기업근로복지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문화․체육․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근로자의 
건강관리 대책의 충실, 근로자의 능력개발의 지원강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노후생활대책의 강화와 생애주기에 대응한 복지대책의 충실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도 자주복지활동을 강화하여 정부와 기업에 의한 근로복지사업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勞․使․政의 효율적 역할정립을 통한 生産的 福祉의 실현
우리나라는 90년대에도 매년 40∼45만명의 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를 흡수할 
고용기회의 창출을 위해서는 매년 약 7% 수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가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복지를 위한 투자가 국민경제의 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부담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각자 

노력한만큼 잘 살게 됨으로써 富의 축적에 대한 정당성과 도덕성을 확립하고 國民力量을 

결집시켜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生産的 福祉가 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근로복지의 공급에 있어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분업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정부는 개별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직접 관장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훨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근로복지사업의 추진, 즉 
①사회보험제도를 정착시켜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복지수준(national minimum welfare)을 
보장하고, ②시장경제원리에만 맡겼을 때 발생하는 기업간 근로복지격차의 완화를 위한 
근로복지의 형평화를 추진하며, ③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의 확대, 근로자 주거안정지원,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제도 등 근로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업무에 전념하여야 할 것이다.
일찍이 「베버리지」(W. Beveridge)는 정부는 사회보장의 최저수준만을 보장하여 각 개인이 
스스로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자를 남겨 놓아야 하고 이러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3) 지나친 공공근로복지의 확대는 결국 국민 모두의 조세부담의 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근로의욕을 오히려 감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복지수준은 보장하되 그 이상의 것은 근로자 스스로의 노력과 

기업복지에 의해 보완될 수 있는 복지의 기본원칙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둘째, 기업은 공공근로복지의 부족부분을 보완하여 근로의욕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예컨대 급식지원, 통근지원, 탁아지원과 
같은 근로자의 생활원조사업, 근로조건적인 근로복지사업(작업환경의 개선, 법정근로기준의 
준수, 산업재해의 예방 등), 원만한 노사관계의 유지를 위해 노무관리상 필요한 전통적 
복리후생사업(상담실,, 여가 및 체육시설, 기숙사, 휴게실, 샤워장 등) 등은 물론 노동력 
부족시대에 대비하고 근로자의 자아실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직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자기계발 노력의 지원, 재산형성 지원, 
건강 및 노후생활안정 등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주거안정문제는 개별기업의 노력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은 이에 

협조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私保險制度를 이용하여 



사회보험의 부족을 보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기업근로복지는 근로자를 기업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공근로복지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기업근로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복지제도의 도입 및 그 운영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參與型 企業福祉를 확립하는 일이다.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사업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때와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단계부터 실시단계까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협의하여 시행할 때의 근로의욕향상효과는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다양한 
근로자의 욕구를 수렴하고 근로복지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형 기업근로복지가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 노동조합은 재정의 취약과 전문인력의 확보 곤란 등으로 인하여 직접 다양한 
근로복지활동을 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기업과 정부에 전달하여 근로복지제도가 근로자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복지확충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기업실정에 맞는 

근로복지제도의 발전에 사용자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근로자 
스스로의 협력을 통해 자주근로복지활동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며 정부와 기업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근로복지의 확대가 국가재정과 기업의 발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勞動福祉에 대한 長期的․巨視的 接近
근로복지증진은 아무리 근로자의 요구가 강하더라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정부의 
공공근로복지사업의 확충은 조세부담을 증진시키며 기업의 기업근로복지사업의 확충도 

노동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근로복지정책도 정부, 기업, 근로자의 부담능력을 論外로 
하고서는 논의될 수가 없다.
근로복지를 증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물가안정이다. 경제의 발전을 
통한 소득의 향상과 물가안정은 근로자 스스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축을 하고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여유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도 

근로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단기적인 복지욕구의 추구를 
위해 부담능력을 초과한 과다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게 되면 결국 기업의 노무비용의 증가를 통한 

경제력 약화와 물가상승을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생활향상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국민경제와 기업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근로복지를 논함에 있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 모든 복지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버리고 국민경제 및 기업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장기적․거시적으로 접근함으로써 5년 또는 10년 후의 임금 및 근로복지 
미래상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매년 단계적으로 어떻게 노․사․정이 노력해 갈 것인가를 모색해 

가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임금 및 근로복지에 대한 장기적․거시적 접근은 부동산 및 물가의 안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고 물가 및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는 근로자는 
장기적인 근로복지비전보다는 당장의 생계비 및 주거비 상승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성실한 근로자들이 내집마련의 꿈에 부풀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도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때 이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분노는 정부와 기업의 어떠한 

근로복지개선책도 實效를 거둘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안정을 
통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장기적․거시적 안목에서 근로복지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주석 1) 근로복지투자는 근로의욕향상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노사관계의 안정, 
노동력의 확보․유지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나 분석의 편의상 이러한 효과를 종합하여 

근로의욕향상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석 2) 金大模(1990), pp. 76∼88.
주석 3) Sir William Beveridge,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London, Nov.1942, pp. 6∼7.



 2. 動勞福祉向上을 위한 政策課題

가. 노동보험의 충실화
사회보험 중 産災保險과 雇傭保險을 勞動保險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은 
1964년부터 시행되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전업종․전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은 아직 도입 여부도 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검토가 노동보험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1)雇傭保險制度의 導入 檢討
가)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란 실업을 보험사고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보험원리에 의하여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실업급부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하여 재취직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불균형 시정,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社會保險制度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분리가 이루어져 근로자는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므로 근로자의 생활의 궁핍은 물론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구매력 감퇴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퇴를 가져오게 되어 생산 및 고용은 더욱 

위축되므로 실업의 발생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각 나라마다 고용의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어느 정도의 실업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험 방식에 

의해 실업자에 대한 일정수준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실업보험제도를 싹트게 만들었다.
초기의 실업보험은 실업자에게 실업급부를 지급함으로써 실직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소극적인 실업급부 차원의 것이었으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부와 동시에 사양산업 근로자에 대한 재훈련․전직훈련을 통하여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실업발생을 최소화하며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적극적 

고용정책 차원의 「고용보험」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독일이 1929년의 
「직업소개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을 1969년에는 「고용촉진법」으로 대체할 것이나 일본이 
1947년의 「실업보험법」을 1975년에 「고용보험법」으로 대체한 것은 실업급부 차원의 
「실업보험」에서 적극적 고용정책 차원의 「고용보험」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오늘날 고용보험제도는 失業事故에 대한 事後的인 생활보장을 위한 급부의 

개념으로만 해석되지 않고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노동력 수급조절, 직업훈련, 노동시장 정보제공, 
직업안정사업, 고용개선사업, 근로복지사업 등 고용정책과 연계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래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총취업자 중 피용자의 비중이 60년대초의 30% 
수준에서 1991년 현재는 60% 수준으로 증대하였으며 실업의 유형도 계절적․경기적인 것보다는 
마찰적․구조적 실업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고용기회의 창출 확대가 
고용정책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산업사회에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불안정을 흡수함과 동시에 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지원하고 고용구조개선을 도모하며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80년대 후반에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확충됨에 따라 국가의 4대 사회보험제도 중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산업화 이후 대량실업을 경험한 바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실업을 사회문제로 보는 시각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우리 경제의 국제화․개방화의 진전에 따른 고용구조의 조정이 



가속화되고 총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현재의 60%선에서 2000년에는 70%선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와 같은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욕구를 수렴하는 측면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제28조)에 근거한 퇴직금제도가 있으나 취업후 1년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자의 약 1/2에 달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퇴직금의 대부분이 社內積立되고 
있어 기업이 도산할 경우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는 등 현행퇴직금제도는 장기근속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직자에게는 실직기간 중의 생활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실직자의 
생계유지방법을 보면 벌어 놓은 소득의 비중이 15.9%에 불과하여 실직자에 대한 제도적인 
생활보장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표 V-3). 따라서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고용구조의 변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필요성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90년대에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노동력 수요패턴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自動化․省力化․情報化의 진행에 따라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을 유도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向上訓練, 轉職訓練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적응능력개발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력의 건전한 흐름을 유도하지 못하고 해고억제 등 근로감독적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自動化․省力化 投資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발, 잉여인력의 조정지연 등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왜곡시켜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활력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향상훈련 등 
능력개발사업을 통하여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적극적인 재취업알선과 

求人․求職情報의 제공으로 適材를 適所에 배치하

<표 V-3> 실직자의 생계유지방법

여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등 탄력적인 노동력 수급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다)고용보험제도 효과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실업발생시 실업급부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임금소득에 의해 생활하는 근로자가 실업을 당하였을 경우에 상실된 근로소득의 
상당부분을 실업급부로 대체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부의 지급은 근로자의 구매력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함으로써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완화시켜 실업발생을 최소화하는 경기안정적 효과도 갖게 된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를 공공직업안정소에 등록하게 하여 求人 및 求職活動이 

공공직업안정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정보파악이 가능하여 適期에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직업안정소의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잉여노동력에 대한 직업전환을 촉진하여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고용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잉여인력의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부의 지급에 



치중하는 실업보험제도와는 달리 적극적 고용정책차원에서 고용안정과 고용구조의 개선,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실업의 예방도 

도모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부의 신청자격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고용을 조건으로 하므로 미숙련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줄일 수 있고 미국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의 

고용안정성과 연계시키는 경험률제도(experience rating system)를 채택할 경우 사용자의 
고용안정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실업급부의 제공은 실업자에게 좀더 적합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여 적성 및 

환경과의 부조화로 인한 또 다른 이직의 가능성을 감소시켜 줄뿐만 아니라 실업급부의 대부분이 

저소득 가계에 지급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긍정적 효과와는 달리 부정적 효과도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부를 지급하기 때문에 개별 실직자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될 것이다. 즉 실직자의 근로의욕이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보다 감퇴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실직자의 실업기간이 보다 장기화되어 

전반적인 실업률이 증가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고용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경제 전체의 
노동력 공급의 감소를 초래하여 생산활동을 위축케 할 우려가 있으며 바로 이 점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근로의욕 감소효과는 급부 수준이 
높을수록 커지며 고임금근로자보다는 저임금근로자계층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각국은 실업급부의 지급에 대하여 엄격한 제약조건을 가하여 고용보험을 악용하여 취업을 

기피하려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이와 같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각국 

고용보험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도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産災保險의 發展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아직도 금융․보험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적용사업의 경우에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당연적용사업으로 하고 있다. <표 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의 
적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근로자의 69%만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을 
뿐이다.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업종은 산재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일부 대규모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체 보상제도가 있는 곳도 많다. 그러나 사무자동화에 따라 
사무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워드프로세서․컴퓨터단말기 조작자 등의 손가락 경련, 시력감퇴 등이 
발생하고 있고 충분한 자체 보상제도가 있는 곳도 대규모 은행․보험회사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많은 소규모 비적용산업의 사업장에서의 자체 보상수준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 
아직까지 산재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하여 향후 5인미만 
사업장은 물론 자영업자에게까지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모든 산업,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근로자의 통근중의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보상대상에 포함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더욱 충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출퇴근중에 발생한 통근재해에 대해서도 공무상재해로 

인정(공무상재해 인정기준 제2조 제6호)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보상하고 있으나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토록 하여 통근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제7조 
제2항)하고 있기 때문에 통근버스 이용중의 통근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고 있지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통근자와 자가운전통근자, 
자전차통근자, 도보통근자 등이 통근 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부 대기업에서 단순한 私傷病과는 달리 기업부담으로 약간의 보상을 하고 
있을 뿐이다.



<표 Ⅴ-4> 산재보험 적용률 추이

통근과 업무와의 불가분성, 급증하는 교통사고로부터의 근로자의 생활보장의 필요성, 이미 
통근재해에 대해 보상하고 있는 공무원등과의 형평성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일반근로자에 대한 

통근재해보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통근재해는 성격상 사용자에게 

법적보상책임이 있는 재해는 아니며, 산재보험이 아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산재보험적용사업 근로자와 비적용사업 

근로자간의 불균형이 확대된다는 점, 통근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 의해 상당부분 보상이 이루어지나 자동차보험체계가 강제보험인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으로 2원화되어 있어 자칫하면 산재보험이 자동차종합보험의 역할을 
대행하여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등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근 없으면 근무 없다 는 말과 같이 통근과 노무제공과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통근재해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재해는 아닐지라도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일반 私傷病보다는 후한 

보상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통근재해보호제도의 도입을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1)

나. 근로복지의 형평화
1) 地域別촵企業群別 綜合福祉體系 確立
가) 필요성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시설은 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근로청소년회관등의 프로그램이 근로자들의 복지욕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복지회관, 근로청소년회관 등의 공공근로복지시설과 다른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가 
없어 「지역사회복지센터」 (community welfare center)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의 근로복지시설은 개별기업단위로 폐쇄적으로 건립촵운영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근로복지 격차는 물론 피용자와 비피용자간의 복지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근로복지시설을 지역내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전문요원과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운영함으로써 공공복지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기업의 

사내복지시설을 하청촵협력업체의 근로자에게까지 이용을 개방하여 母企業이 하청업체의 

근로복지를 지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과 근로복지의 형평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추진방안
먼저 지역내 공공복지시설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勞촵使촵政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근로)복지간담회」(가칭)를 설치하여 지역내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필요한 
시설의 건립 등을 논의하고 재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근로)복지간담회는 지역내의 근로복지시설, 사회체육 및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연계운영방안의 논의와 지역내 공공복지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지역(근로)복지간담회는 地方化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복지시설의 
확충과 효율적 운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공공복지시설의 운영을 복지전문가에게 맡겨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운영함으로써 빚어질 수 있는 관리운영의 경직화와 

행정편의주의적인 운영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복지시설의 건립과 운영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복지 전문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게 하면 

공공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공공복지시설이 지역사회주민의 

활력의 장소, 화합의 장소, 지역공동체의식(community spirit) 함양의 장소로서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른 복지의 2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母企業을 중심으로 
하청촵협력업체 근로자를 포괄하는 企業群別 근로복지 풀(pool) 이용체계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촵세제상의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공공근로복지시설의 확충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공근로복지시설은 극히 미약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기업내 복지시설이 
미흡한 중소기업 밀접지역등에 「근로자종합복지센터」(가칭)의 건립을 추진하여야 한다.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노동복지회관의 추가 건립을 중단하고 기존의 근로청소년회관의 

건립계획을 수정하여 종합체육시설, 도서실, 각종 취미교실, 예법실, 음악감상실, 상담실, 영화관, 
디스코장, 직업안내실, 이미용실, 기타 문화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춘 
근로자자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전문가에게 위탁촵운영케 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은 개별기업단위로 
복지시설을 건립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복지시설의 확충이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의 원활화와 유휴여성인력의 취업촉진을 통한 생산적 단순근로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工團등 여성근로자 밀집지역에 공공탁아소를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다. 근로자 주거생활의 안정
1) 도시근로자가구의 주거생활 현황
1989년 현재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자가주거가구비율은 40.0%로서 198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결과의 우리나라 市部 전체가구의 자가주거가구비율 41.3%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전세 및 월세의 무주택근로자가구가 57.3%에 달하고 있다(표 Ⅴ-5). 특히 自力으로는 
주택구입능력이 없는 하위 40% 소득계층에 속하는 전촵월세가구가 도시근로자가구의 
30.5%이며, 전세가구의 48.7% 및 월세가구의 61.8%가 하위 40% 소득계층에 속하고 있어 단순한 
주택공급의 확대가 저소득근로자가구에는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안정대책이 절실하다 하겠다.
2) 低所得 勤勞者家口에 대한 住居安定對策의 內實化
주택구입능력이 거의 없는 하위 40% 소득계층을 위해서는 1990∼92년의 근로자 주택건설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1993년 이후에도 1992년까지의 사업성과를 분석, 건설물량촵재원조달 및 
자금지원방법 등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저소득근로자계층의 낮은 부담능력을 고려하면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경향을 해소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원용 

임대주택의 소유형태를 노사협의에 의해 持分共有制(joint equity ownership) 또는 
共同所有制(co-ownership)로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건설한 
사원용 임대주택은 비용부담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持分을 소유하게 하여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노사가 共有하게 하고 기업의 부담분을 근로자가 연차적으로 상환을 완료하면 근로자 

소유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효율성면에서나 근로자의 내집소유욕구 

충족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특정지역내 중소기업들이 공동출자하여 공동으로 근로자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공급, 
주택건설 자금융자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단 및 근로자 
밀접지역 주변의 山地 및 유휴농경지를 근로자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규공단조성시에는 근로자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사전확보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전월세 근로자가구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범위내에서 長期低利로 전월세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주도록 하고 융자에 필요한 보증을 회사에서 해주는 것도 검토해 봄직하다.
<표 Ⅴ-5>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5분위별 주거생활현황(1989)

3) 中産層 勤勞者階層의 住居安定 支援
상위 60% 소득계층의 근로자가구에 대해서는 부담능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의 
확대와 함께 주택분양제도 및 주택금융제도의 개선을 통해 自力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민영주택분양제도를 개선하여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공급대상 물량을 확대함은 물론 주택은행 및 일반은행이 무주택 가구주를 위한 다양한 

근로자 내집마련제도와 주택구입 자금 장기융자상품을 개발하도록 권장하여 근로자 스스로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4) 未婚勤勞者의 住居安定을 위한 勤勞者 賃貸아파트 및 寄宿舍 建立의 持續的 推進
여성근로자 밀접지역에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매년 1,000∼1,500세대씩 계속 건립하여 
미혼여성근로자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하고 민간기업의 기숙사 건립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기숙사를 건립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기숙사 건설자금 융자제도를 적극 홍보함은 물론 

신규설립업체의 기숙사 설치도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기숙사 
건설자금지원이 중소제조업체에 한정되어 있으나 제조업체 중소기업자가 아니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숙사건설자금융자를 해주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라. 재직근로자의 평생교육 및 능력개발기회 확대



기술진보의 가속화로 기술촵정보촵지식의 활용가능기간이 급속히 단축되면서 지속적인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아실현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도 

평생교육 및 능력개발기회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중고등학교 과정만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야간특별학급제도를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야간대학의 

입학정원을 확대하여 재직근로자에 대한 입학문호를 대폭 확대하며 야간 및 공휴일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短期專門課程, 5∼10년의 長期學位課程 등을 개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社內技術大學촵교양대학 졸업생에 대해서는 임금 및 승진 등에 있어서 일반대학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확위인정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社內大學의 
운영경비중 기술교육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는 기술촵인력개발비로 인정하여 稅額控除의 혜택을 

부여하고 그 대신 하청촵계열기업의 근로자는 물론 지역내 다른 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입학 

기회를 부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직업훈련기관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야간 및 주말을 이용한 재직자 훈련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재직근로자들이 수강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기업에서도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능자격 소지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의 우선대출, 창업자금지원 등의 기능인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마.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제도의 발전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제도로서 주요 역할을 담당해 왔던 재형저축제도는 근로자의 저축의욕 및 

근로의욕 고취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1987년 이후의 높은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입대상이 
월 60만원(일당 24,000원)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1987년 이후 재형저축 구좌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근로자 증권투자저축제도의 가입대상도 월 60만원(일당 24,000원) 이하의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수년간의 임금인상을 반영하고 저축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재형저축 및 근로자 증권투자저축의 가입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從業員持株制度도 정상가격으로 매입하여 퇴직시까지 보유토록 함으로써 증권시장이 

침체일 때는 失權率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시까지 보유의무를 

존속시키되 할인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도 國民株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자는 30% 할인가격으로 청약하도록 하고 있다.
바. 기업근로복지의 내실화
최근 노사협상과정에서 근로자측의 요구사항들이 임금관련 중심에서 근로복지에 대한 요구까지 

포함하는 양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근로복지는 6촵29선언 이후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크게 신장된 것이 사실이나 일부 대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하면 

기업내 복지제도가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한 
근로환경에서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작업환경의 개선은 물론 직원들의 다양한 취미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내근로복지제도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40대 근로자의 높은 사망률을 감안하여 일정연령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의 지원, 핵가족화시대에 부응하는 Home-Help제도의 실시 및 탁아시설의 확충,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사내기술대학촵교양대학과 같은 
전문교육과정의 개설을 통한 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의 확대, 여가활용지원 등은 향후 
기업근로복지의 주요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근로복지제도를 확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근로복지를 시혜적인 

입장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조와 

상호 협조하면서 추진하는 근로자 참여적 복지제도를 발전시켜야 같은 복지투자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기업근로복지에 대한 정책은 기업규모별로 권장기준을 마련하여 지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도가 없더라도 노동원동의 활성화에 의해 정부의 
권장기준 이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대기업은 자율에 맡기고 노조가 없는 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복지향상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 자주근로복지의 활성화
재정부담에 의한 공공근로복지의 확충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져오며 기업근로복지의 지나친 

확대는 기업의 노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임금상승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근로자의 예속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자주근로복지야말로 
노동조합의 활성화는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도 가장 떳떳한 입장에서 설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기업에 전달함으로써 기업내 복지후생제도가 

근로자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주복지활동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며 사용자도 근로자들의 자주복지활동을 측면 지원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별적인 단위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활동으로서는 각종 慶弔慰問金의 

지급, 생활필수품의 염가구매 알선 및 구판장의 운영,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중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사항의 처리(예컨대 열차표 또는 고속버스표 예매, 은행입출금, 공과금납부, 
생활법률원조 등), 근로자의 고충상담, 각종 문화촵체육촵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근로복지활동은 주로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정부와 사용자단체에 건의하고 관련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상급노동단체의 위상 및 정책연구기능이 
크게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주근로복지활동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금부족에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자주복지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가기 위해서는 勞動金庫 또는 

근로자복지은행과 같은 勤勞者金融共濟機構의 설립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금융공제기구의 설립은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의 자주복지사업에 활용하여 복지지향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노동조합의 위상을 높여 노동운동의 

합리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 근로복지행정체계의 합리화
일본은 노동성에 근로자복지부를 두어 근로복지정책을 종합 조정하며 고용촉진 사업단을 통해 

여러 가지 공공근로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노동부에 근로복지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이 임금복지과, 부녀소년과 등에서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기획 및 조정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미흡한 실정에 있다. 또한 산재보험특별회계에서 출자한 「근로복지공사」의 주된 
기능이 산재환자의 요양 및 재활로서 일반근로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노동단체, 사회단체 
등에 위탁하여 분산 집행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근로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체계적촵종합적인 근로복지정책을 추진해 가기위해서는 

근로복지행정체계의 합리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근로복지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가기 위해 노동부내에 근로복지정책을 전담하는 

課 단위의 부서를 근로기준국내에 설치하여 각종 근로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종합 조정함은 물론 

근로복지실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조사촵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임금과 근로복지의 패키지(package)교섭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무적 
전문가로 구성된 「임금복지연구회」(가칭)를 노동부 장관 자문기관으로 두어 임금 및 
근로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임금복지연구회의 건의를 
중앙노사간담회와 국민경제사회협의회 등의 토론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 관계전문가뿐만 아니라 

勞촵使촵公益代表의 의견을 수렴한 합리적인 근로복지정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공공근로복지사업의 집행기관으로서는 현재의 근로복지공사의 기능을 확대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주석1)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柳吉相(1989)을 참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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